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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014년, 한국사회의 공공성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 세월호 사고 이후 언론보도가 쏟

아졌고, 이에 대한 언론조정 신청 또한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세월호 사고 보도는 검증 없는 받아쓰기나, 무분별한 속보경쟁 등 한국 

언론의 많은 문제점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사건이었다. ‘안산 단원고 학생 전원구

조’ 속보 자막을 시작으로 ‘정부 육해공 총동원 구조작업’, ‘세월호 내부 진입성공’ 등 잇

따른 오보는 언론의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으며 급기야는 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기레기’

라는 오명까지 낳았다.

그러다보니 대량 오보와 미확인·불확실한 보도, 경쟁보도, 자극적 보도, 무책임한 

보도, 한풀이식 보도였다는 사회적 비판과 함께 ‘저널리즘의 침몰’이나 ‘새로운 옐로우 

저널리즘의 도래’라는 극단적인 평가에 직면하였다.

주목할 점은 언론계 스스로도 이런 비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

기자협회가 지난해 전국 기자 3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전원 구조 오보’  

등의 언론 보도도 세월호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동의한

다’ 56.8%, ‘조금 동의한다’ 33.7% 등 총 90.5%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1) 나아가 취재와 

1) 김성후(2014. 8. 13.), “기자 90.5% “언론, 세월호 참사에서 자유롭지 못해””, <한국기자협회보> http://www.journalist.or.kr/

news/article　

언론조정을 통해 본 
세월호 보도

김동규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8중재부 중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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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현장 방송기자들의 모임인 방송기자연합회도 자체 연구팀인 저널리즘 특별위원회 

산하에 재난보도 연구 분과를 구성, 보도내용을 분석한 바 있다. 세월호 관련 방송뉴스

를 분석한 결과, ➀ 정부 발표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부족한 받아쓰기식 보도, ➁ 피

해자 가족들을 고려하지 않은 비윤리적·자극적·선정적 보도, ➂ 검찰 수사 후 유병언

과 구원파에 쏠린 본질 희석식 보도 등 여러 문제점을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2)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신청하

는 조정건수 또한 급증하였다. 특히 특정 종교집단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중

심으로 한 조정신청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행정 차원에서 ‘업무 마비’로 표현될 

만큼 업무의 과부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세월호 관련 언론조정의 실태를 정리, 유형화하여 

살펴보고 그 함의를 따져봄으로써 추후 심도 있는 언론 및 언론 조정 논의의 출발점으

로 삼고자 한다.

2. 세월호 보도 관련 조정 실태

(1) 조정청구현황

2014년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된 조정건수는 총 19,048건으로 2013년 2,433건 대비 

무려 16,615건이나 증가했다. 아래 <표 1>의 최근 5년간 조정청구현황을 살펴보면, 위

원회 조정사건 청구건수는 2010년 2,205건을 시작으로 4년 연속 2,000건이 넘는 수치

를 보여 왔다. 그에 비해 2014년에는 이러한 수치의 평균에 7~8배에 달하는 조정건수

를 기록했다.

<표 1> 최근 5년간 조정청구현황
                                    (2010. 1. 1.~ 2014. 12. 31.)

구 분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청구건수 2,205 2,124 2,401 2,433 19,048

전년대비 증감 632 -81 277 32 16,615

이러한 증가는 세월호 관련 조정청구에서 기인했다. 2014년 조정청구건수 총 19,048건 중 

세월호 관련 청구건수는 16,554건에 달해 전체 청구건수 중 86.9%의 비중을 보인다. 이

들 청구건수 중 기독교복음침례회(교단) 및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유족 측 청구건수가 

2) 방송기자연합회(2014), <세월호 보도, 저널리즘의 침몰 – 재난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널리즘 연구시리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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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 개 주요 매체 대상 16,117건(97.4%)으로 세월호 관련 조정사건의 거의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세월호 관련 조정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정사건(이하 ‘일반사건’이라 한다)

은 2,494건으로 2014년 총 조정청구건수의 13.1%에 그쳤다. 요약하면 첫째, 2014년 언론

조정신청은 전년대비 기록적 증가를 나타냈고, 둘째, 조정청구의 대부분을 세월호 관련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 전 회장 유족 중심의 조정신청이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들 세월호 관련 조정사건을 청구권별, 매체유형별 그리고 법익침해유형별로 나누

어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월호 관련 조정사건의 청구권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정보도청구가 11,564건으로 전체의 69.9%이며 그 다음은 손해배상청구가 

4,934건으로 29.8%를 차지하였다. 반론보도청구는 56건으로 0.3%였다. 여기서 특징적

인 점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기독교복음침례

회 및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유족 측의 대량청구 부분에서도 정정보도청구가 11,447

건 및 손해배상청구가 4,670건 등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이들 신청인들(기독교복음침례

회 및 유 전 회장 유족)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오보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였으나, 대부분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종결되었고 실

제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분쟁이 종결된 사안은 없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표 2> 2014년 세월호 관련 조정사건의 청구권별 현황
(2014. 1. 1. ~ 2014. 12. 31.)

청구명         연 도 2014

정 정 11,564 (69.9)

반 론 56 (0.3)

손 배 4,934 (29.8)

계 16,554(100.0)

* ( ) 안의 숫자는 %

다음으로 세월호 관련 조정사건의 매체유형별 청구현황은 <표 3>과 같이, 인터넷신문이  

7,108건(42.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가 3,865건(23.3%), 

방송 3,539건(21.4%), 일간신문 1,032건(6.2%), 뉴스통신 977건(5.9%)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여러 매체 중에서도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 3개 매체에 대한 청구

가 전체의 87.7%를 차지하여 이들 매체가 세월호 보도 관련 언론조정의 주요 대상이었

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어뷰징’ 

기사가 많았던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매체, 그리고 생방송 뉴스와 토론 프로

그램이 많았던 방송 매체의 조정청구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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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4년 세월호 관련 조정사건의 매체유형별 청구현황

(2014. 1. 1. ~ 2014. 12. 31.)  

      매체유형    연 도 2014

신문
일간신문 1,032 (6.2)

주간신문 19 (0.1)

방   송 3,539 (21.4)

잡   지 14 (0.1)

뉴스통신 977 (5.9)

인터넷신문 7,108 (42.9)

인터넷뉴스서비스 3,865 (23.3)

계 16,554 (100.0)

* ( ) 안의 숫자는 %

또한 <표 4> 2014년 세월호 관련 조정사건의 법익침해유형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가 16,403건으로 전체의 99.1%를 차지했으며, 초상권 침해와 음성권 침해는 

각각 150건, 1건씩 청구되어 1% 미만을 차지하였다. 한편, 명예훼손으로 인한 조정청구 

전체 16,403건 중 16,117건이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유족 측의 

청구였으며,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150건 중 149건이 해당 교단 신도

들에 의한 것으로 청구 수의 거의 전부를 차지했다. 

<표 4> 2014년 세월호 관련 조정사건의 법익침해유형별 청구현황
                                        (2014. 1. 1. ~ 2014. 12. 31.)

법익침해유형  연도 2014

명예훼손 16,403 (99.1)

초상권 침해 150 (0.9)

음성권 침해 1 (0.0)

계 16,554 (100.0)

* ( ) 안의 숫자는 %

(2) 조정사건 처리결과

그렇다면 막대한 규모의 조정 신청에 대한 심리는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표 5> 2014년 세월호 관련 조정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심리 전 취하가 

14,566건(88.0%), 심리 중 취하가 766건(4.6%)으로 취하가 전체 처리결과

의 92.6%를 차지한다. 그 이외에 조정성립 339건(2.0%), 조정불성립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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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효율 =

723건(4.4%), 직권조정결정 63건(0.4%), 기각 60건(0.4%), 각하 37건(0.2%)으로 나타

났다. 한편 신청효율은 91.5%로 나타났다.

처리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은 세월호 관련 조정사건의 경우, 최근 3년(2011-2013) 조

정사건에 비해 심리 전 취하가 전체 처리결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

다. 2011년, 2012년, 2013년 3개년 동안 심리 전 취하가 전체 처리결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모두 20%대였으나, 2014년 세월호 관련 조정사건에서 심리 전 취하가 차지하

는 비중은 88.0%에 이른다. 조정심리를 통해 조정이 성립된 건수가 339건으로 세월호 

관련 조정사건의 처리결과 중 2.0%를 차지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대조적인 수치

이다. 

또 다른 특징은 개별적으로 신청된 여러 신청건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언론

사별로 일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매체에서는 조정심리 전 <통

합 정정 및 반론보도문> 등 신청인 측이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분쟁을 마무리 한 경우도 있었다. 

실질적 피해구제 비율을 의미하는 신청효율의 경우, 91.5%로 예년과 비교했을 때 매

우 높게 나타났다. 2013년 전체 조정사건에 대한 신청효율 77.6%에 비해 13.9%p 높은 

수치이며, 이는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 전 회장 유족 측이 신청한 조정사건 16,117건 중 

취하된 15,245건이 대부분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등으로 피해구제 되었기 때문이다. 

<표 5> 2014년 세월호 관련 조정사건의 처리결과
(2014. 1. 1. ~ 2014. 12. 31.)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신청

효율동의 이의 계속 심리전 심리중

16,554 339 50 13 - 723(10) 60 37
14,566

(13,934)

766

(731)
91.5%

% 2.0 0.3 0.1 - 4.4 0.4 0.2 88.0 4.6

※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신청유효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 중 동의+그 외 보도 등 피해구제된 건*)
  100

전체 조정청구건수-(계속·기각·각하·계류)

 
                            * 신청접수 후 심리실 외에서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중재부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정정보도, 

                              기사삭제 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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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 사례를 통해 본 세월호 보도

앞서 통계 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세월호 보도 관련 분쟁과 언론조정 신청의 핵심

은 특정 종교단체가 조직적 차원에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데 모아진

다. 특히 신청인들의 손해배상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조

정 과정에서 언론의 사실 확인 미흡, 과장보도, 오보 등이 가져온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

해 등이 단골 이슈였다.

이번 언론조정심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논란이 되었던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유족 측의 대량청구 사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유 전 회장이 관여한 종교단체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세

칭 구원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고 책임을 둘러싼 각종 의

혹 보도에 대해 대량으로 언론조정을 신청했다. 신청건수로 보면, 유병언 전 회장 사망 이

후 조정신청을 개시하여 그의 유족인 부인이 11,306건을, 기독교복음침례회가 4,811건을 각

각 신청했으며 대상 매체는 약 200여 개이다.

유 전 회장의 부인인 권윤자 씨와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실소유주이

며, 유 전 회장이 구원파를 설립했고, 금수원이 유 전 회장의 소유라는 보도와 세월호 이준

석 선장을 비롯한 청해진 해운 소속 직원 상당수가 구원파라는 보도, 그리고 유 전 회장의 

정치적 망명설 및 정권 유착설과 로비설 보도, 구원파가 오대양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등의 

보도에 대해 주로 조정을 신청했다.

유 전 회장 부인과 기독교복음침례회 측 조정청구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조정성립 250

건, 조정불성립 610건에 비해 취하는 15,24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언론사가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혹은 기사삭제를 하는 것으로 신청인과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

이 조정신청을 취하하였기 때문이다.

신청인 측에서는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제시하며 언론사가 해당 보도문 내용을 1

회 게재하고 신청인 측에서 요구하는 각 기사 목록 하단에 해당 보도문을 링크하는 것으로 

조치하면 조정심리 기일 전에 취하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양상도 많이 나타났다. 한편 그 수

가 압도적인 조정신청사건을 접한 언론사에서는 신청인 측이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에 관계

없이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되는 기사에 대해 건건이 조정신청을 하였고, 신청인 측

이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조정신청을 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

다. 언론사에서는 신청인의 방대한 조정신청으로 인해 각 조정대상기사를 검토하고 조정심

리를 대비하느라 본연의 취재 업무에 어려움을 겪어 심각한 언론자유의 침해를 받았고 세

월호 사고 관련 대부분의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이 접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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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향후 관련 기사 작성 과정에서도 위축효과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자주 제시하였다. 이는 

곧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와 알 권리 즉, 언론자유 간의 충돌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위원회 역사상 유례없는 대량 사건의 접수로 인해 각 중재부는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심

리진행의 원칙을 세웠다. 우선 조정청구 건수가 위원회의 일반적인 심리진행방식으로는 해

결이 불가능한 수준이므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중재부가 모든 청구 사안에 

개입하기 보다는 당사자 간 포괄적인 합의를 통한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구체

적인 방법으로는, 매체별로 대표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심리 시 당사

자의 기본입장을 청취한 후 핵심적인 쟁점사안에 대한 중재부의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이

를 바탕으로 당사자 간 포괄적 합의를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각 중재부의 조사관들이 신청

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원활한 심리진행을 위해 쟁점사항별로 사건을 정리

하여 제공하고 중재부의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하여 조정심리 전·후 양 당사자 간 논의가 

촉진되도록 당사자들을 독려하였다. 이를 통해 대다수의 매체들이 조정을 통해 세월호 관

련 보도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초상권 침해 사안

필자가 중재위원으로 몸담고 있는 서울 제8중재부는 2014년 손해배상 전담 중재부로 운영되

어 초상권, 음성권 등의 기타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주로 다루었다. 기독

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의 초상권 침해 주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건수는 모두 149건이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은 자신들에 관한 언론의 각종 의혹보도에 

대해 자신들은 세월호와 무관함을 주장하고자 금수원, 인천지방검찰청, KBS 등에서 집회

를 가졌다. 신도들은 이러한 집회 관련 보도과정에서 자신들의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주장

했다. 또한 보도로 인해 자신들이 신도인 사실이 세간에 알려졌고 당시 기독교복음침례회

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러

한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 50여 건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들

은 기각되었다.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고

자 하는 작용인 점과 언론의 자유가 헌법 상 보장되는 권리임을 고려한 결과였다. 즉, 공익

과 사익 간의 이익형량을 고려한 심리였다. 

또한 다음과 같은 보도와 관련해서도 초상권 침해 사건 등이 다양하게 접수되었다. 유명 

탤런트 전OO의 인천지방검찰청 소환조사 시 동행한 자의 초상권 침해 사건, 오OO 전 체

코대사와 동행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유 전 회장 장남 유대균 씨의 첫 공판을 방청한 

자의 초상권 침해 사건, 기독교복음침례회가 개최한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 포럼’에서 방

청객으로 참여한 자의 초상권 침해 사건, 유대균 씨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

에서 수사관 틈에 섞여 있던 자의 초상권 침해 사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중 일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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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한편, 다른 일부 사안은 공개된 장소에서

의 초상권 침해 여부 및 묵시적인 동의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

지 못하고 조정불성립결정으로 마무리되기도 하였다.

조정절차는 엄격한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 승패를 결정짓는 재판과는 달리 당사자 간 양

보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써, 해당 초상권 침

해 조정청구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의 경우를 토대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신청인들의 인식 변화를 향후 언론 현장에서는 취재·제작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 및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복음침례회와 무관한 종교단체에 관한 보도 사안 

모 종합편성방송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보도에서, 기독교복음

침례회와 무관한 신청인 합창단의 공연포스터를 자료화면으로 방송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

인은 모 종교단체와 연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독교복음침례회와는 무관하며, 보도로 

인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단체로 인식되어 이미지가 손상되었고 향후 공연활동에도 영

향을 미친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는 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게 언론보

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했다.

해당 방송사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취재 없이 성급하게 신청인 합창단과 특정 

종교단체를 연관지었으며, 단 몇 초의 노출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

장하였다. 조정심리를 개최한 결과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양보하는 대신 방송사가 사과 자

막 및 공연 소개 방송을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유병언 전 회장 도피와 관련한 보도 사안

유병언 전 회장 도피설과 관련한 조정신청도 줄을 이었다. 한 종합편성채널 보도에서 유 전 

회장의 해외 도피 조력자로 언급된 신청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강력

히 원하였다. 하지만 방송사는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어 조정절차에서는 조정불성립결정으

로 마무리되었다. 조정불성립결정 이후 유병언 도피설과 관련 신청인이 해외 조력자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신청인의 실명과 초상을 공개한 3개 매체 및 소속 기자들에 

대해 신청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판결에서는 기사내용에 진실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사삭제 및 정정보도, 총 1,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하였고, 현재 해

당 판결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소위 ‘신 엄마’와 유 전 회장 장남인 유대균 씨의 도

피를 도운 것으로 거론된 박OO도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조정을 청

구하여 2015년 현재 매체별 조정심리가 진행 중이다. 

사례4

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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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 및 기타 단체 관련 보도 사안

세월호 사고로 숨진 단원고 학생의 친부인 신청인이 오래 전 이혼한 뒤 자식과도 연락을 

끊고 지내오다가 사고 이후 돈 때문에 갑자기 나타났다는 내용의 10개 매체 보도에 대해 

조정신청이 접수되었다. 신청인(세월호 사고 희생 학생의 친아버지)이 전처와 이혼한 후 10

년 넘게 연락이 없었고 이혼 후 3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한 이후 양육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다가 딸이 사망하자 전처가 들어놓았던 보험금 5천만 원 가운에 절반을 받아갔다는 게 

보도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이혼 후 2014년 2월까지도 양육비를 자신이 직접 또는 희생자의 할

머니 또는 고모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전달하였고, 딸과 가족모임 및 여행에도 동참한 사실

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상징적인 금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주장하였다. 

조정심리 결과 대부분의 매체는 정정보도 게재와 더불어 10~30만 원 정도의 소액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들 사례와는 별도로 세월호 사고 구조 관련 회사 및 구조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도 

구조 상황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조정신청을 접수하기도 했으며, 구조 상황과 관련한 

속보 경쟁으로 양산된 오보에 대해 민간 잠수부가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즉,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 ‘해경 구조대원들이 합동수사본부 조사를 받

았으며 그 조사에서 일부 대원들이 “목숨이 위험할 것 같아 배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

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 청구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

해 조정성립이 이루어져 해당 언론사는 당시에 합동수사본부 조사가 아예 없었다는 취

지로 정정보도 하였다. 

●

딸 사망보험금 수령과 관련한 보도

에 대한 정정보도문

사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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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간 잠수부 신청인과 관련하여서는 ‘신청인이 구조 현장에서 활동하던 중 의식

을 잃고 쓰러졌고 구조 회사 소속이라는 보도’가 조정신청의 대상이었다. 신청인은 10여 

개 언론매체에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신청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으

로 구조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분쟁은 마무리되었다.

  

4. 평가 및 전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세월호 사고 보도는 전대미문의 대규모 

언론조정 대상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언론중재위원회는 물론 해당 언론사들도 사상 초

유의 경험을 해야 했다. 관련 여러 심리에 참여한 필자는 이번 사례를 통해 조정의 주체

인 신청인, 피신청인(언론사)은 물론 언론중재위원회 모두가 변화하는 언론 및 조정 환

경에 대해 성찰하고 새로운 과제에 적응해야 함을 실감하였다. 그 과제 몇 가지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언론사들로서는 재난관련 취재와 보도 관행의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이

번의 경우 막대한 규모의 조정폭탄에 대한 1차 책임은 언론사들에 있었기 때문이다. 사

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선정성·추측성 보도 및 베껴쓰기 기사를 쏟아낸 일부 언론들의 

행태는 저널리즘의 정도에서 한참 거리가 멀었다. 많은 언론사들이 직접 취재하지 않은 

정보를 기사화하여 마구잡이식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추후 사실 증명이 어려워 많은 경

우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같은 신청인 측의 요구대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런 현상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들 종교집단의 과도한 조정신청이 조정제도의 취지를 남용했는지 여부와는 

●

민간 잠수부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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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로, 언론의 보도가 상당 부분 근거 없는 풍문과 추측이었음을 말해준다. 아무리 급

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실 확인과 함께 취재원의 동의를 받는 문제, 무관한 정보의 모

자이크 처리 등은 인격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

서 언론이 공익이나 알 권리라는 이름 아래 보도한 많은 내용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공

익과 알 권리의 대상이었는지 언론계 내부의 치열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3) 세월호 

보도 관련 대량조정신청을 주도한 종교집단 대변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의 기

사를 베껴 쓴 기자들은 바로 꼬리 내리고 기사를 삭제하거나 정정보도에 바로 합의한

다.”며 “우리로서는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 편하긴 하지만 이런 언론의 현실이 안

타깝다.”라고 언급했다.4) 

그동안 실천적 대안으로 많이 제시되었던 것이 취재와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

여 준수하게 하고 언론인 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문제는 지금까지 준칙

이 없어서 보도가 나빴던 것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고 다시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가이드라인 

준수와 인권교육을 강제할 것인지, 강제가 과연 적합한 것인지 그리고 한다면 어떤 형

식과 절차를 통할 것인지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둘째, 향후 집단적 차원의 공격적인 대규모 언론조정 신청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종교집단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이번 경우처럼 언론사의 

규모, 영향력, 크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조정신청을 할 경우 취재와 보도 현장에

서 ‘위축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5) 보도의 맥락을 배제하고 오로지 사실 여

부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자칫 보도의 정당성까지 부정될 수 있다. 그로 인해 필요 이

상으로 인격권 보호와 언론 자유 간의 긴장관계가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경우는 한 종교단체가 수많은 언론사를 상대로 무더기 제소를 진행하면서 분쟁

조정 기구를 그 통로로 활용한 최초의 사례에 해당한다. 조정신청을 할 때는 동일 매체

에서 여러 개의 기사가 나갔더라도 이를 한 건으로 취합해 신청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만, 이번의 경우 기사 개별 단위로 신청하는 바람에 한 언론사당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천 건의 신청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 비용이 무료이고 별도의 수수료도 들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대량조정신청이 가능했던 맥락 중 하나로 보인다. 향후에도 특정 대형사건

3) 양재규(2014), “공익·인격권 관점에서 본 세월호 사건보도의 문제: 인격권 존중은 보도윤리 아닌 법적 의무”, <신문과 방송> 

제525호,103면.　

4) 김유리(2014. 12. 16.), “구원파 ‘언론중재위 폭탄 제소’ 왜? - “명예회복 기대 안 한다... ‘오보 폭탄’ 대응법 연구하고파””, <미디

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List.html 　

5) 황용석(2014. 12. 15.), “구원파와 언론중재 ‘폭탄’”,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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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이슈의 발생으로 인해 다수 신청이 접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적인 피해구제에 기반을 둔 특정사건에 심리가 집중되

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조정신청 건의 처리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

다. 언론조정 및 중재제도의 선용은 더욱 권장해야 하지만, 차제에 남용과 오용의 경우

를 구분해내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언론계가 조정과 조정 신청인을 대하는 인식과 자세에 있어서도 전환이 필요하

다.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언론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신청인이 

더 이상 단순히 피동적인 언론보도 수용자가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 익

숙한 신청인들은 이전의 단순한 불만제기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초상권과 명예훼손 등 

인격권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 훨씬 높으며, 스스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증거수집

과 제시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넷째, 심리 차원에서도 공익, 인격권 침해 및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이미 여러 차례 관련 논의가 제기되었지

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리적 차원의 논의는 아닐지라도 심리 차원에서 공익과 인격권 

간의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적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온라인이나 보도 등에서 초상권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이

들 의제의 한국적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한 단계 진전된 논

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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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에 나타난 
기사 어뷰징 양상과
법적·윤리적 이슈

1)

들어가는 말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구조됐고 295명이 

사망했다. 무엇보다 수학 여행길에 올랐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인명 피해가 컸다. 가

족 품 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도 9명이나 된다. 

사고 원인, 당국의 초기대응 적정성,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보도 과정에서 드러난 언론사들의 취재 경쟁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사실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오보를 남발하고 실의에 빠진 피해자 가족

을 무리하게 인터뷰 하면서 언론에 대한 해묵은 불신만 키웠기 때문이다. 

정파 보도, 따옴표 보도, 선정 보도, 경마중계식 보도는 물론 기사 어뷰징(Abusing)

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온라인 저널리즘의 상업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기사 어뷰징이 

세월호 보도에서도 기승을 부린 탓이다. 기사 어뷰징은 일반적으로 사실상 동일한 기사

를 제목이나 내용만 조금 바꿔 포털사이트 등으로 짧은 주기 안에 반복 전송하는 행위

를 의미한다. 

학술적으로는 ‘뉴스 생산자가 인터넷 뉴스공간의 즉시성과 기사 제목 위주의 공간 배

열 특성을 남용하여 거의 동일한 기사를 반복 게재하거나 기사 제목만 바꿔 두 차례 이

1) 본고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일 2014년 4월 16일부터 특정기간 동안 ‘전원 구조’·‘타이타닉’·‘홍◦◦’·‘이

◦◦’·‘다이빙벨’·‘구원파’·‘유대균’·‘박◦◦’ 등의 키워드 결과를 토대로 어뷰징 기사 사례를 확인 및 분석했다. 　

최진순

한국경제신문 기자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

18 _ Focus on Media 2



상 게재하는 현상’2) 으로 정의된다. 즉, 어뷰징 기사는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추가적인 

취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론사의 취재물을 그대로 베끼고 짜깁기하거나, 기존에 

나온 자사의 보도물을 재탕하는 기사라고 할 수 있다. 

기사 어뷰징은 국내 언론사 온라인 저널리즘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등

장하는 이슈다. 세월호 보도의 파행 양상에 어뷰징 기사가 자리잡은 것은 더 이상 놀라

운 일도 아니다. 다만 국가적 재난 상황에도 온라인에서 기사 조회 수를 높이는 대응이 

이어졌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이후 5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포털에 노출된 세월호 

관련 기사는 22만여 건에 이른다. 하루 평균 약 8,000여 건의 기사가 생산됐지만 업계

에서는 이 가운데 대부분이 어뷰징 기사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조

차 사고 당일 ‘어뷰징 기사’가 폭주하자 뉴스스탠드 제휴 언론사에 자제를 당부하는 이

메일을 보냈다.3)  

 

세월호 보도 속 기사 어뷰징 양상

그렇다면 세월호 보도에서 기사 어뷰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 또 기사 어

뷰징은 언론 보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우선 침몰 사고 직후 ‘학생 전원 구조’ 기사

를 통해 알아봤다. ‘학생 전원 구조’ 보도는 4월 16일 오전 11시를 넘겨 주요 언론사가  

2) 최수진·김정섭(2014), <인터넷 공간에서 기사 어뷰징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3)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언론사들은 기사 어뷰징으로 트래픽을 끌어 모으는 데 여념이 없었다. 인터넷 시장 조사기관 닐슨코리안

클릭 자료에 따르면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순방문자수 상위 20개 매체의 주간 페이지뷰는 약 5억 1800만 회로, 사고 전인 4월 7

일부터 13일까지 3억 7900만 회보다 73.2%나 상승했다. 대형 재난사고는 언론사에겐 트래픽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호재’가 되

는 것이다. 　

●

네이버가 세월호

사고 당일인 16일

뉴스 스탠드 제휴 

언론사에 보낸 메일  

갈무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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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안산단원고등학교 사고대책본부는 세월호에 타고 있던 2학년 학생과 교사 전원이 

구조됐다고 오전 11시 5분 해경으로부터 통보받았다”는 내용이다.4) 

당시 <미디어오늘>은 “16일 오전 ‘학생 전원 구조’ 오보를 낸 언론사는 SBS, YTN, 서울

신문, 한국일보 등 수를 헤아리기도 어렵다.”면서 “탑승객 가족들이 애가 타는 상황에서 

언론이 속보경쟁은 물론 동일 기사 전송, 즉 어뷰징 기사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5)

여객선 탑승객 대부분이 구조됐다는 소식과 관련하여, 피해자 가족과 네티즌들이 ‘신뢰’

에 의문을 표했지만 주요 언론사들은 짧은 시간 내 비슷한 내용을 계속 반복 생산하기에 

바빴다. 한 언론사는 30분 

사이에 거의 동일한 기사를 

4건이나 게재했지만 정확

한 사실 검증은 하지 않은 

채 학교와 당국의 발표내용

만 인용하는 데 그쳤다. 또 

‘안산단원고’, ‘전원 구조’ 키

워드를 제목과 본문에 계속 

노출했다.

언론사가 현장 취재를 하

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 발

4) 정철운(2014. 12. 17.), “올해의 오보 “세월호 학생 전원 구조””,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20706　

다음은 기사의 내용 중 일부 발췌. “그러나 오후 2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탑승객 477명 중 368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오

후 3시, 중대본은 368명이 아닌, 180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보도를 믿고 있던 실종자가족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중대본을 비판하며 자신들의 ‘사실확인’ 책임을 비껴갔다.”

5) 정상근(2014. 4. 16.), “‘세월호 참사’에 언론 ‘전원 구조’ 오보… 어뷰징 경쟁까지”,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

news/articleView.html?idxno=116016

●

사고 직후인 16일 ‘학생 

전원 구조’라는 내용을 

담은 언론사 속보들

●

전원 구조 속보를 쏟아

낸 한 언론사의 뉴스 검

색 결과 페이지 갈무리 

화면

20 _ Focus on Media 2



표를 그대로 받아쓴 언론사와, 이러한 오보를 그대로 되받아 쓴 온라인 매체의 합작품’6)

으로 볼 수 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세월호 키워드를 다루면서 언론사

가 기존의 온라인 속보 대응 형식처럼 깊이보다는 속도에 집중한 탓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 초기에는 ‘오보 받아쓰기’ 못지 않게 선정적인 보도가 잇따랐다. 4

월 16일 오후 한 인터넷신문은 “타이타닉·포세이돈 등 선박사고 다룬 영화는?”이란 제

목의 기사를 포털사이트로 전송했다. 한 언론사는 ‘타이타닉’이 제목에 언급된 온라인 

기사를 오후부터 밤까지 보도했으나 기사 내용은 동일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인 ‘타이타닉’만 고려했기 때문이다. 

입력 시각 제목 기사 주요 내용 바이라인 사진 기타

오후 

1시 42분

[여객선 침몰]타이타닉 

침몰 102주년 다음날, 

여객선 침몰이라니…

앞 부분은 타이타닉 사

고와 관련된 내용, 뒷 

부분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개괄적인 상황 

설명 나열

A부서 이메일

계정만 표기
세월호 자료 사진

오후 

3시 51분

진도 여객선 침몰, ‘타

이타닉될까 우려’…290

여명 생사불명

앞 부분은 세월호 사고

의 개괄적인 상황 설명, 

뒷 부분은 타이타닉 사

고 관련 내용

B부서 이메일

계정만 표기

세월호 침몰장면

(MBC뉴스)과 영화 

타이타닉 장면 캡쳐 

마지막 부분에 “타이타

닉 사망자 많구나”, “타

이타닉처럼 되지 않기

를” 등 네티즌 의견 추가

오후 

9시 48분

[진도 해상 여객선 침

몰］어머니는 웁니다…

“타이타닉 침몰한 날 

언젠지 아느냐…만류했

는데”

피해자 어머니가 수학

여행 떠나는 학생에게 

타이타닉 사고일을 상

기시켰다는 내용

B부서 이메일

계정만 표기
없음

 상위에 오른 검색어 ‘타이타닉’에 맞춘 어뷰징 기사. 낚시성 제목이 두드러졌다.

‘세월호 보험 가입 현황’, 피해자 학부모 사진 및 학생 일기장 공개 등 언론사들의 선정

적인 어뷰징 기사도 쏟아졌다. 특히 사고 발생 이틀 뒤인 18일 민간 잠수부 논란이 있었

던 홍○○ 씨 인터뷰 보도는 언론사 ‘어뷰징’ 행위를 발화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내용을 그대로 받아쓴 온라인 뉴스가 쏟아진 것이다. 당시 한 보도에 따르면 MBN이 

홍 씨의 인터뷰를 방송한 18일 하루에만 515개의 관련 기사가 나왔고, 참사 이후 5월 

6) 김희영(2014. 5. 14.), “참사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필터링 않고 어뷰징 열 올려”, <기자협회보> http://www.journalist.or.kr/

news/article.html?no=3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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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보도된 홍 씨 관련 기사는 모두 1,302건에 이르렀다.7) 

홍 씨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한 경제신문은 동일 제목·동일 내용의 기사를 3분 사이에 

2건을 포털에 전송한 데 이어 한 시간이 채 안 된 시간에 동일 제목의 비슷한 내용의 기

사를 추가로 생산했다. 최초 보도는 제휴 매체에서 생산했으나 이후 보도는 모두 온라

인 담당 부서가 출고했다. 기사 삽입 이미지는 모두 같았다. 

7) 김혜영(2014. 6. 5.), “자본에 침수된 언론”, <단비뉴스>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8 　

●

홍 씨 인터뷰를 그대

로 전한 어뷰징 기

사들. 대부분 단어와 

문장 구조만 조금 바

꾼 ‘베껴 쓰기’ 형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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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시각 제목 기사 주요 내용 바이라인 사진 기타

오전

8시 55분

MBN 인터뷰 논란, 

구조활동 폭로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

“현장 정부 관계자가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 말했다”, “장비 지원이 거의 

제대로 되지 않아 수색이 힘든 상황”, 

“잠수부가 배 안에서 사람의 소리를 

듣고 확인했다”

제휴매체명과 

기자 실명 

TV보도화

면 캡쳐

오전 

8시 58분

MBN 민간 잠수부 인터뷰 

“정부 관계자 대충 시간

이나 때우고 가라” 말해

“현장 정부 관계자가 대충 시간이나 때

우고 가라”, “장비 지원이 거의 제대로 

되지 않아 수색 진행이 어렵다”, “실제 

잠수부가 배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

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

온라인

뉴스팀

동일 

이미지

기사 첫 줄에

“ ‘MBN 민간 잠수

부’, ‘MBN 인터뷰’ ” 

키워드를 삽입함

오전 

9시  34분

MBN 민간 잠수부 홍○○ 

인터뷰 충격 “관계자,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

“현장 정부 관계자가 대충 시간이나 때

우고 가라”, “장비 지원이 거의 제대로 

되지 않아 수색 진행이 힘들었다”, “정부 

관계자가 잠수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등 

14시간 이상 구조작업이 중단됐다”, “잠

수부가 생존자 확인 대화하고 있다”

온라인

편집부

동일 

이미지

“홍○○ 민간 잠수

부의 인터뷰가 공개

되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추가

 홍 씨 인터뷰 기사. 자기 기사 복제·반복 전송이 특징이다.

홍 씨 관련 보도는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제목과 본문 내용을 조금씩 바꿔 가면서 짧

은 시간 안에 포털로 전송하는 ‘기사 어뷰징’의 전형을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

로 후속 기사가 얼마나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지 파악하여 어뷰징 여부를 가늠한다.8) 

신규성(Newness)이나 독창성(Uniqueness)이 미흡하면 ‘어뷰징’을 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세월호 홍 씨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사) 기사를 복제하는 행위는 앞선 기사와 차

별성을 갖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사의 리드문이나 본문에서 일부 내용이 첨삭

되는 정도이고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는 정도다. 

반면 포털사이트 검색에서 잘 걸리도록 기사 도입부분과 끝 부분에 주요 키워

드를 반복 나열하는 경우는 많다. 업계에서는 ‘검색 엔진 최적화(Search Engine 

Optimization: SEO)’9) 라고 불린다. 이때 기사 끝 부분에 네티즌 반응을 나열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또 후속 기사에는 제목 변화가 이뤄진다. ‘충격’ 등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포털사이

트에서 이용자의 클릭을 받기 위한 일종의 속임수 즉, ‘제목 장사’라고 할 수 있다. 

8) 최수진·김정섭, 앞의 책.　

9) 이용자가 포털에서 특정 검색어를 입력했을 경우 그 검색어와 관련된 웹사이트나 도메인이 검색결과 상위에 위치하도록 하

는 일련의 과정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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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뷰징 기사는 기자 실명이 없는 바이라인(Byline)도 특징 중 하나이다. 기자 실명은 

없는 대신 부서명이나 회사명, 이메일을 노출한다.10) 심지어 바이라인을 빼는 경우도 

나온다. 국내 언론사 온라인 뉴스조직을 고려할 때 기사를 출고하는 취재부서나 기사

제목을 정하고 배열을 하는 편집부서가 번갈아 가며 기사 어뷰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표 참조). 

소속 언론사 또는 자기 기사를 복제하는 기사 어뷰징은 분량을 나누는 ‘기사 쪼개기’

로 나타난다. 한 기사에 포함해도 될 내용을 2~3건 이상으로 늘리는 행위이다. 기사 수

를 늘리면 포털사이트 검색 시 더 많이 노출된다. 이용자 클릭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세월호 보도에서는 팩트(Fact)가 아닌 네티즌 의견이나 단순 상황 묘사를 추가한 기사 

쪼개기로 후속 기사의 분량을 채웠다. 

홍 씨의 경우는 과거 행적이나 신상까지 어뷰징 대상이 됐다.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당시 ‘홍○○ 과거 행적 경악’, ‘홍○○ 출두, “배우 데뷔 하는 거 아닌가 몰라”’ 등의 제

목을 단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한 언론사에서만 40여 건 노출됐다.11)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베껴 쓰는 행위도 ‘어뷰징’이다. 사실상 무단으로 표절 및 복제

를 하는 경우다. 세월호 보도는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침몰 사고 초기 속보 경쟁 

때 주요 방송사와 통신사 등 타사 언론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생 전원 구조’나 ‘민간 잠수부 논란 인터뷰’ 보도 관련해서는 “○○일 한 매체 보도

에 따르면...”으로 시작한 보도가 대표적으로 많았다. 아예 언론사를 표기하지 않는 등 

적절한 출처와 인용 표시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연합뉴스>의 ‘사상 최대 규모 수색 총력’ 보도 관련해서는 4월 25일 하루에만 

409건의 어뷰징 기사가 나왔는데 이러한 기사들에 어뷰징 기사12) 의 특징이 망라돼있

다. 한 스포츠신문은 오전 11시경부터 밤 10시까지 모두 67건의 관련 기사를 포털사이

트로 전송했다. ‘개○○’ 욕설, ‘내 후배였으면 죽었어’ 등 인터넷신문 <고발뉴스> 이○

○기자의 발언을 소재로 거의 동일한 기사 제목과 내용을 반복했다. 

‘베껴 쓰기’ 및 ‘기사 복제’를 통한 내용 구성,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위한 검색 키워드 삽입, 

동일 소재의 내용을 여러 건의 기사로 나누는 ‘기사 쪼개기’ 등이 전부 포함된 사례이다.

10) 디지털미디어부, 디지털뉴스부, 디지털뉴스팀, 온라인뉴스부, 온라인뉴스팀, 온라인이슈팀, 멀티미디어부, 뉴미디어부 등 부

서명이 가장 많지만 OO닷컴처럼 회사명이 등장하기도 한다. 또 부서의 대표 이메일만 표기하는 언론사도 있고 바이라인에 아

무 것도 없는 경우도 있다. 　

11) 김희영, 앞의 기사.　

12) 기사 어뷰징 현상의 특징들은 아래와 같다. “∆ 거의 동일한 기사 또는 제목만 바뀐 기사 ∆ 해당 기사의 반복 전송 및 게재 

∆ 뉴스 검색 결과 웹 페이지 상단 노출 도모 ∆ 대체로 1~2일의 짧은 시간 내에 발생 ∆ 실시간 검색어와 연계된 기사 ∆ 선정

적이고 자극적인 기사 제목 ∆ 기자명이 없거나 부서명으로 갈음 ∆ 이슈에 대한 근원적 접근보다 지엽적·말초적·신변잡기

적 요소에 보도의 초점 존재” 최수진·김정섭,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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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종자 구조과정에서 급부상한 다이빙벨은 사고 이후부터 5월 31일까지 모두 

5,516건의 어뷰징 기사가 나왔다. 이들 기사는 다이빙벨 효용성이나 현장 투입 여부와 

직접 상관이 없는 다이빙벨 이○○ 대표의 부인 이름을 제목과 본문에 노출해 물의를 

일으켰다. 제목 장사를 위해 연예인을 내세운 ‘낚시 기사’이다. 

한편 세월호 사고 원인과 책임을 놓고 구원파 유병언 씨 관련 기사도 어뷰징 표적이 됐

다. 종편이나 보도채널 등 주요 방송사들은 동일 기사를 포털사이트로 무차별적으로 전

송했다. 같은 시각에 사진만 바꾼 동일 기사도 잇따랐다.

●

한 스포츠 신문이 약 

12시간 동안 쏟아낸 

총 67건의 기사 제목 

중 십여 건을 시간대

별로 정리한 것으로 

‘기사 쪼개기’와 ‘검

색 엔진 최적화’ 등

을 고려한 어뷰징 기

사들이다.

●

각 기사 사이에 취재

내용의 차이는 찾아

보기 어렵고 제목과 

본문 등에서 연예인 

이름을 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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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원파 유병언 일가’ 기사들은 연예인이나 외모 등 가십성 형태로 다뤄져 상업적 

온라인 저널리즘의 행태도 보여줬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탤런

트 전양자 씨 관련 기사는 수천 건 넘게 양산됐다. 유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 검거 때 함

께 붙잡힌 박○○ 씨 기사는 ‘연인’, ‘내연관계’, ‘호위무사’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

다시피 했다.

●

종편 TV조선과 연합

뉴스. 전송시각은 조

금 다르지만 기사 내

용은 사진만 바뀔 뿐 

똑같았다. 자사 기사

를 복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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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에서 나타난 기사 어뷰징은 크게 보면 기사 보도·작성자·형태별로 그 유형

을 나눠볼 수 있다. 기사 보도 측면에서는 다른 제목, 동일 내용(동일 또는 다른 사진/동

영상), 동일 채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사 작성자 측면은 팀 또는 부서명을 표

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이메일 등만 노출하는 것도 적지 않았다. 기자명을 다는 경

우는 거의 없었다. 기사 형태 관련하여 검색어를 나열하거나 네티즌 반응을 넣는 경우는 

빈도 수가 많지 않았다.

기사 보도(제목/내용/채널) 기사 작성자 기사 형태

∆ 동일 제목, 동일 내용(동일 또는 다른 사진/동영상), 동일 채널

∆ 다른 제목, 동일 내용(동일 또는 다른 사진/동영상), 동일 채널

∆ ���동일 제목, 동일 내용(동일 또는 다른 사진/동영상), 다른 채널 

    (참고) 다른 제목의 경우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검색어, 

    키워드를 넣기도 함

∆ 무기명

    (이메일만 표기 포함)

∆ 기명 : 팀/부서명, 

    기자명

∆ �기사 도입부나 말미에 

    실시간 검색어 나열

∆ 네티즌 반응을 

    기사 말미에 추가

∆ 사진/동영상과 

    단신으로 구성

 기사 어뷰징의 유형 13)

특히 자사 기사를 복제·반복하는 전송 행위가 두드러졌다. 방송 채널을 보유한 언론사일

수록 무분별하게 베껴 쓰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언론사 기사를 베껴 쓰는 양상은 파악하

기 쉽지 않지만 거의 비슷한 시간대 각 포털사이트에 전송된 기사는 시간의 물리적 측면에

서 볼 때 직접 취재한 결과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어뷰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신 인양을 하거나 관계자가 검거되는 과정 등 긴박한 상황에서 혹은 누구나 동일한 

내용을 시청하고 있는 TV 뉴스 프로그램 보도 인용 과정에서 포털사이트 검색어 등과 

연관시킨 복제 기사가 양산됐다. 세월호 사고 보도의 경우 특종이나 단독 보도가 어려

운 환경임에도 다른 언론사 출처를 표기하는 명확하고 일관된 표기 사례는 드물었다.

13) 최수진·김정섭, 앞의 책을 바탕으로 재구성　

●

SBS CNBC가 26일 

하루동안 쏟아낸 유

대균·박○○ 씨 관

련 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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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어뷰징의 원인 및 법적·윤리적 이슈

이처럼 저널리즘을 망치는 기사 어뷰징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미디어 생

태계의 한계와 닿아 있다. 포털사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률이 여전히 압도적인 상황에서 

뉴스 트래픽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다. 현실적으로는 포털의 검색 서비

스나 포털 뉴스 제휴를 통해 언론사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는 수단이 유일하

다. 특히 ‘트래픽=광고’로 직결되는 시장에서 이용자 클릭을 유도하는 기사 어뷰징은 비

용을 적게 들이면서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는 방법이다.

또 수많은 독립형 인터넷신문이 난립하는 등 시장 경쟁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

할 수 있다. 자본력이 취약한 인터넷신문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중심으로 조성된 트래

픽 나눠먹기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독자적인 생존모델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

넷 광고에 매달리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당연히 콘텐츠 차별화나 유통 다변화 모

색은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 

그리고 무엇보다 디지털 미디어, 더 근본적으로 온라인 저널리즘의 가치에 대한 몰이

해가 팽배하다. 상당수 전통매체는 수년 전부터 온라인 뉴스 생산과 편집 등 서비스 전

반을 닷컴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맡고 있다. 그럼에도 퀄리티 저널리즘으로 

진화하지 못하는 것은 전통매체 중심의 매출기반에서 조직 및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을 

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나치게 경쟁적인 언론 풍토와 기업 문화가 기사나 검색의 품질보다는 트래픽

이라는 양적인 목표에만 몰두하는14)” 흐름을 부추기고 있다. 결국 언론사는 기사 생명

력이 짧은 온라인 속보를 만드는 ‘공장’으로 전락했다. 

일반적으로 어뷰징 기사를 만드는 언론사 내 조직 구성원은 비정규직으로 고용한다. 

이들은 전통매체 구성원들과 교류하는 일은 거의 없이 고립된 채 일하고 있다. 기사 어

뷰징에 대한 내부감시나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는 등 언론사 내부의 온라인 저널리즘 

전략을 재정비하려면 장벽을 걷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통합 뉴스룸’을 구축하거나 ‘통합’의 중심으로 온라인 뉴스룸을 끌어올려야 한

다. 단순히 속도나 양에 치중하는 질 낮은 기사를 방치하거나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뉴

스조직 전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대등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여야 한다. 다

시 말해 해외 주요 전통매체가 채택한 ‘디지털 퍼스트’ 전략의 채택이 시급하다. 

이를 기반으로 속보인 1신부터 후속 취재와 멀티미디어로 기사 완성도를 높이는 2, 3

신까지 전반에 걸쳐 온라인에 출고하는 기사 품질을 높이는 것이다. 언론사 내부에서 

14) 조형래(2014), “트래픽 장사만 하다간 언론사·포털 모두 ‘패자’”, <신문과방송> 제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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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저널리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면 PC 웹사이트나 모바일에서 포털 

의존도를 낮추고 진성 독자를 확보할 가능성이 비로소 열린다. 

그러나 언론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어뷰징 규제 강화·어뷰징 방지 기술 개

발 등 온라인 뉴스 시장 점유율이 높은 포털사이트도 뉴스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검색 광고시장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만큼 지금까지 

내놓은 어뷰징 대책들이 적절했는지 따져볼 책임이 있다. 네이버가 도입한 ‘어뷰징 방

지 가이드라인’(2007), ‘뉴스캐스트’(2009), ‘뉴스스탠드’(2013)에 이어 ‘뉴스검색 클러스

터링’(2014)15)의 경우 최근까지도 논란만 가중시켰다.

네이버는 지난 3월 9일 전체 제휴사에 보낸 이메일에서 “제휴사의 기사 중 제목과 본

문에 다수의 키워드를 삽입하여 반복 전송하는 경우가 늘어나 심각한 검색 품질 저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어뷰징이 중단될 수 있도록 전송 기사들에 대해 전수 검사를 통

해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사들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파악해 어뷰징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였다.

뉴스스탠드 이후 이슈 중심의 뉴스 소비는 검색 결과를 통한 뉴스 소비로 넘어왔다.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뉴스 생산의 핵심 고리가 돼 있다. 이

러한 서비스 구조를 전면에 내세우는 한 언론사의 기사 어뷰징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언론사의 어뷰징 기사를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대응보다는 좀 더 투명하고 신

뢰성 있는 기술 시스템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사 어뷰징을 남발하는 언론사에 

대해 보다 엄정한 제재가 요구된다.16) 이에 대해 언론사들도 온라인 뉴스 시장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인터넷 신문의 재정과 직결되는 온라인 광고요금의 책정방식 변화도 모색해야 

한다. 단순히 트래픽이 많아야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은 어뷰징의 온상

이 돼 왔다. 주로 클릭 수에 따라 광고요율이 산정되는 CPC(Cost Per Click) 방식은 기

사 어뷰징을 과열시키고 있다. 업계에서는 뉴스 사이트 체류 시간, 방문자의 충성도 등

15) 뉴스 클러스터링(Clustering)은 특정 키워드와 관련된 뉴스를 자동으로 묶어 최대 4~5개까지 노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같

은 클러스터(묶음) 내에서 상위에 노출되는 ‘랭킹’ 가중치가 트래픽을 좌우한다. 　

16) 네이버의 경우 이미 언론사 검색 제휴와 관련해서 어뷰징 가이드 및 제휴계약 동의서 제4조(정보 제공에 따른 책임)에 유사 

기사 전송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제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포함한 ‘정보’를 ‘네이

버’에게 제공하거나 아웃링크로 연결할 수 없다. - 기사의 페이지뷰를 늘리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뉴스기사임에도 작위적

으로 제목만을 변경하거나 부수적인 내용을 일부 변경한 기사(의 재전송) - 이 조항을 지속해서 위반할 경우 제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그러나 포털사업자가 어뷰징 기사의 책임을 물어 특정 언론사를 퇴출하거나 제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는 회의적이다.  또 네이버, 다음은 이용자위원회나 자문위원회 등 자율기구를 통해 서비스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지만 제

휴 언론사 선정 과정이나 검색 알고리즘 등 핵심 영역은 사실상 비밀에 부치고 있다. 언론사 제휴에서부터 검색 결과 개선 등 

뉴스 서비스 전반의 정책결정이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운용된다면 사회적 압력에 의해 온라인 저널리즘의 문제점

들이 해결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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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광고 요금 산정의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17)  또 네이티브 애드18) 등 획

기적인 광고 서비스가 적극 개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더 본질적인 해결 방법은 언론사 내부에서 기사 어뷰징이 윤리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며 법률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자각하는 일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한국

인터넷신문위원회는 각각 한국신문협회 산하 언론사(닷컴),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

사를 대상으로 2011년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한 바 있다. 윤리강령 제7조 편집규

약에 “기사의 페이지뷰를 늘리기 위하여 작위적으로 기사의 일부 내용 또는 제목을 변

경해 재송신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다. 또 제6조 보도규약에는 출판물 

등을 인용하는 경우는 물론 인터넷 댓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취재내용에 대해서도 반

드시 출처를 밝히도록 했다.

하지만 경영난에 처한 언론사들은 어뷰징 문제 해소에는 미온적으로 대응했고 결국 

세월호 침몰 사고에도 변화가 없었다. ‘기레기’ 논란 속에서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언론

사들도 나왔지만 아직까지 어뷰징 기사는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사 어뷰징을 도용이나 표절 등으로 간주하고 규제적 차원으로 다뤄야 한

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다른 매체가 최초로 보도한 사안을 베껴서 자기 것인 양 복제하

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이기 때문이다. 쟁점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저

작권 침해 논란이다.

그런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경우에도 해당 기사를 취재 및 작성하는 

데 기자와 언론사의 시간과 비용이 투여됐다는 점에서 기사 베껴쓰기는 부정이용법리

(Doctrine of Misappropriation)를 적용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이외의 기사 즉, 저작권 보호 대상의 기사를 무

단 복제하여 인터넷 포털 등에 송신하는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 소지도 있음을 주목해

야 한다. 기사 어뷰징을 반복하는 언론사나 기자는 이 행위가 법률에 저촉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어뷰징 기사는 업계가 묵인하는 ‘관용’과 ‘양해’의 대

상으로 간주돼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지는 스스로를 통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법률적 규제는 헌법 상 언론자유 침해나 정부의 언론시장 개입 논란으로 사회적 파

장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업계 스스로 기사 어뷰징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거나 표절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19)  

17) 방문자 충성도의 경우는 댓글 참여, 기사 제보, UCC 활성화 등 구체적인 상호작용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최수진·김정

섭, 앞의 책. 　

18) 네이티브 광고는 해당 웹사이트에 맞게 고유한 방식으로 기획 및 제작된 광고를 말한다. 기존 광고와는 달리 웹사이트 이용

자가 경험하는 콘텐츠 일부로 작동하여 기존 광고보다 사용자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끄는 형식을 사용한다.　

19)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산하 한국인터넷신문위원회는 현재 모호한 기사 어뷰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대상 기사와 

검색어와의 상관관계, 대상 기사와 집계 시간대와의 상관관계, 대상 기사와 최초 기사와의 동일성 및 유사성 여부, 후속 기사의 

신규성 여부, 후속 기사의 반복 빈도 등을 추가하여 기사 어뷰징 기준을 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최수진·김정섭,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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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회적으로도 미디어 리터러시 즉,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에 주목해야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다양한 매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즉,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에 

접근하여 메시지를 분석 및 평가하고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를 저널리즘에 대입

하면 효과적으로 정보를 수집, 분석해 적재적소에 보도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사 NIE(Newspaper in Education) 지원사업, 한국콘텐츠

진흥원 미디어 교사 양성,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윤리교육 등 몇몇 기관에서 리터러

시 교육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저널리즘에 특화된 것은 전무한 실정이다. 기사를 제

대로 생산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부족한 것이다. 

미디어 소비가 곧 일상과 연결되는 네트워크 저널리즘 시대이다. 학교부터 뉴스조직

까지 체계적인 정보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면 “기사의 출처에 대한 인식과 기사

가 담고 있는 정보의 진위와 질에 대한 판단 능력”에 초점을 둘 것이다. 이럴 경우 기사 

어뷰징 행위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당연히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오는 말

포털 중심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 순응하는 언론사들은 어뷰징 기사를 양산할 수밖

에 없음을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도 확인했다. 특히 기사 어뷰징은 비교적 경영환경이 

좋은 주류 미디어나 상대적으로 영세한 인터넷신문을 가리지 않고 일상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소셜네트워크, 모바일 환경 등 시장이 급변하면서 이용자 스스로가 좋은 기사

를 선별적으로 소비, 공유하는 흐름도 형성되고 있다. 다양한 형식과 소재를 다루는 소

셜 기반 미디어, 1인 미디어 등이 급부상하는 중임을 고려할 때 어뷰징으로 ‘질 낮은 트

래픽’을 끌어 들이는 언론사와 그 기자의 위상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포털사

이트도 마찬가지이다. 

저널리즘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용자 참여를 촉진하고 협력

하는 장을 만드는 일이다. 시장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법적, 규제적 이슈를 넘어서 사

회적·산업적 토양을 스스로 바꾸는 노력에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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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가까워 온다. 온 사회가 경험했던 엄청난 크기의 

슬픔과 무기력만큼이나 우리의 저널리즘에게는 너무나 아픈 시간이었다. 당시부터 시

작된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는 조롱 가득 찬 말이 상징하듯 우리사회에 저

널리즘에 대한 실망과 불신은 극에 달했다. 잘못된 정보와 판단착오, 취재행태 및 편집

방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질타와 비난을 겪은 시기였다.

특히 세월호 사건은 종교를 다루는 저널리즘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여러 차원의 딜

레마를 드러내주는 계기가 되었다. 사건 당일부터 세월호를 소유한 청해진해운의 실소

유주 유병언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 일명 ‘구원파’의 교주격 인물로 규정되었고, 

이후 유병언에 대한 수사, 추적, 주검발견 등에 이르기까지 세월호 보도는 유병언 및 구

원파 관련 기사에 잠식되었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 부부를 비롯해 청해진

해운 직원의 80~90% 이상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 금수원이 유병언 소유라는 보도, 

1987년 오대양 사건과 기독교복음침례회가 관련되었다는 보도 등 다수의 언론이 앞다

퉈 경쟁적으로 밝힌 바가 오보임이 확인되기도 했다.

사실 세월호 사건에서 파생된 구원파 보도는 종교를 다루는 저널리즘의 일반적 사례

라고 하기는 어렵다. 재난보도라는 특수 상황과 연결되었다는 점, 그리고 기독교복음침

례회가 제도권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종파였다는 점 등 특수한 상황이 존재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월호 사건 당시 구원파 보도가 갖는 함의 및 문제점에 대한 본격

박진규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종교를 다루는 저널리즘, 
그 쟁점과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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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이러한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관찰과 분석을 통해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만 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탐색과정이 뒤따

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종교 저널리즘1) 자체에 대한 관심

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종교는 저널리즘의 중요한 대상영역으로서 

인식되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영역과는 달리 저널리즘이 직면하는 많은 쟁점과 딜레

마가 존재한다. 특히 최근 국내외 여러 상황적 요인들이 앞으로 종교와 저널리즘이 상

호 만나는 지점이 증가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크게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저널리즘과 종교의 교차점이 만들어내는 여러 차원의 

쟁점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각 쟁점마다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는 데 그 목적

을 둔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저널리즘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역으로서 종교

에 대한 학술적, 실용적 관심과 고민을 요청하고자 한다. 

저널리즘과 종교의 만남  

일반적으로 근대화(Modernization) 과정은 종교적 세계관이 과학과 합리적 세계관으

로 전환되며,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쇠퇴하는 이른바 세속화(Secularization)

를 동반한다고 알려져 있다(Casanova, 1994). 이렇게 볼 때, 전근대성의 상징으로서 

종교, 그리고 근대성(Modernity)의 상징으로서 저널리즘이 서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조화롭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세속화론자들의 예측과는 달리 근대화 이후에도 종교는 여전히 사적 영역

뿐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종교와 저널리즘의 조우를 필연적

으로 만드는 조건이 형성된 것이다. 특히 21세기의 출범을 전후하여 전 세계에서 발

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종교의 재등장(Re-emergence of Religion)” 혹은 “탈세속화

(De-secularization)” 현상이라고 부를 만큼(Berger, 1999; Hoover, 2006) 그 의미

가 크다. 우선, 냉전시대에 정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대립하던 세계질서는 냉전 이

후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재편되는 추세를 보인다. 아랍 지역에서 나타나는 종교 근본주

의(Religious Fundamentalism)의 부상과 이에 대한 서구사회의 공세적 반응은 이러한 

양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2001년 글로벌 사회의 재구성을 촉발한 9·11 사태를 전

1) 여기서 말하는 ‘종교 저널리즘’은 종교를 대상으로 하는 ‘세속(secular)’ 저널리즘을 말한다. 참고로 종교 저널리즘의 개념은 종교

기관이 운영하는 저널리즘 미디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Spring _ 33



Focus on Media 3

후해 종교는 글로벌, 로컬 차원의 갈등과 분쟁의 주요 축으로 등장하였다. 두 차례에 걸

친 걸프전이 그랬고,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되어 아프리카, 아랍권으로 확산된 재

스민 혁명과 아랍 지역의 반미시위의 배경에도 종교가 자리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 갈

등의 중심으로 부상한 IS 세력이나, ‘나는 샤를리다’ 운동을 촉발한 프랑스 언론사 테러

의 뒤에도 어김없이 종교가 자리하고 있다.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퇴장을 주장하는 세속화론이 명쾌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은 한

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작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과 이에 대한 언론보도

는 한국사회에서 종교의 존재감을 가시적으로 드러내 주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

범 직후 불거진 소위 ‘고소영’ 논란을 비롯, 불교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종교차별 논란

은 종교와 현실정치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 경험이었다. 또한 가톨릭의 김수환 

추기경, 불교의 법정 스님 등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던 종교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타

났던 전 사회적 추모 분위기와 반향에는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구분이라는 것 자체가 무

의미하기도 했다. 한편, 조계종 소속 스님들의 도박과 이의 폭로, 그리고 성직자 납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 역시 최근 우리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사례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공적 영역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종교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 또

한 증가하고 있다(Hoover, 2006). 종교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

서 나타난다. 먼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서 종교에 대한 관심이다(Clark, 2003). 드

라마, 영화, 대중음악 등에 활용되는 종교적 상징물, 초자연성, 초월성 등은 이를 뒷받

침한다. 다른 하나는 저널리즘 콘텐츠에서 나타나는 종교에 대한 관심이다(Hoover, 

1998). 신문과 방송 등 언론사는 종교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자를 별도로 배정하거나 순

환보직의 방식으로 종교보도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방송에서 종교는 다큐멘터리나 매

거진 프로그램의 단골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많은 신문에서는 ‘종교면’을 따로 두어 

이상적인 종교 공동체나 종교인을 발굴, 소개하는 기획보도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저널리즘과 종교 간 관계의 본질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다. 2012년 9월 

25일 개신교의 한 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총회 입법의회에서 교단법으로 목회세습

금지를 입안하고 통과시켰다. 당시 다수의 일반(세속) 언론이 이를 보도했고 긍정적 평

가에 입을 모았다. 경향신문, 문화일보, 서울신문, 아시아투데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은 사설을 통해 이 결정을 환영했고 KBS에서는 <뉴스해설> 시간에 환영하

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이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를 통해 종교를 다루는 저널리즘의 본질을 이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제도종교의 개별 종파가 내린 결정을 대부분의 저널리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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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단순보도하는 것을 넘어 이를 평가하고, 환영일색의 모습을 보였다. 또 많은 매체

는 세습금지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 전망을 내놓기도 하였다. 

여기서 보듯이 저널리즘의 종교보도를 통한 실천의 핵심은 ‘규범적 평가’에 있다. 사

회적으로 저널리즘에게 부여된 기능에 따라 일반(세속) 사회의 규범을 반영하여 개별 

종교집단의 행위를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서 종교 저널리즘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이 드

러난다. 첫째, 종교 저널리즘은 단순히 종교와 관련한 사건사고 등 일상적 보도에만 머

무르지 않는다. 저널리즘은 종교보도를 통해 일반 사회규범과 개별 종교집단의 규범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사회규범이 규정하고 기대하는 종교의 기능과 역할

이 무엇인지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둘째, 종교 저널리즘은 사회 일반과 주류

적 가치에 대한 저널리즘의 진단과 성찰을 반영한다. 종교에 대한 규범적 평가는 궁극

적으로 현 사회에 대한 진단과 평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

서 저널리즘이 종교에 기대하는 가치는 결국 현 사회가 결핍한,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

엇인지를 드러내주는 것이다.

하지만 종교 저널리즘에 대한 관심은 아직 주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사실이

다. 학술적 관심을 가지고 종교 저널리즘을 탐구하는 연구자도 많지 않고 그 학술적, 실

용적 가치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이유에는 

통상 비이성적 영역으로 분류되는 ‘종교’ 영역을 이성적,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미디어학뿐 아니라 사회과학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Carey, 2002).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종교 저널리즘의 의미를 ‘종교를 대상으로 

하는 보도’라는 특수영역으로 제한함으로써, 그것이 갖는 사회적, 정치적 함의를 충분

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런 태도는 점차 더해가는 중

요성에도 불구하고 종교 저널리즘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아래에서는 종교 저널리즘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쟁점들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 정리

할 것이다. 또한 각 쟁점마다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딜레마들을 질문의 형식으로 제

시한다. 이것이 앞으로 종교를 다루는 저널리즘이 갖는 특성과 함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성찰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인 도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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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저널리즘의 쟁점과 딜레마  

1. 저널리즘과 종교의 관계 설정  

저널리즘과 종교의 만남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각각 상대방을 어떻게 규정하

고 있느냐이다. 종교가 저널리즘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와 함께 저널리즘이 종교를 어떻

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그 관계의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먼저 저널리즘을 바라보는 종교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종교전통에 따라 미디어·저널

리즘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각

적 상징과 이미지에 대한 금기가 엄격한 이슬람은 미디어에 대한 소극적, 방어적 입장

이 강하지만, 개신교 중 대외확장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전통에서는 미디어의 영향력을 

자파의 선교에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모색에 매우 적극적, 공격적이다. 

이러한 차이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종교집단은 대체로 저널리즘을 ‘귀찮은’ 존재로 파

악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비판, 고발이 저널리즘의 고유한 업

무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상징영역의 중요성을 간파한 제도종교들이 홍

보·공보 기능을 강화하고 퍼블리시티(Publicity)를 중시하면서 저널리즘을 자신들의 

홍보를 위해 활용할 수단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한편, 종교를 바라보는 저널리즘의 시각에서는 먼저 종교를 위험한 존재로 규정한다. 

저널리즘 종사자들 사이에서 종교는 일종의 금기처럼 규정된다(강성훈, 2007; 김대중, 

2008). 종교와 관련한 민감한 사안을 다룰 경우 이에 동반되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미디어의 비판적 콘텐츠에 대하여 종교집단이 보여 온 공격적 반응의 

학습효과는 이러한 금기로서의 인식을 강화시킨다. 이에 따라 종교는 저널리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이익집단 중 하나로 간주된다. 특히 미디어의 상업주의적 운용구

조가 심화되면서 잠재적 소비자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종교집단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

는 콘텐츠 생산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저널리즘에게 종교는 금기의 대상에 머물지 않는다. 종교가 지니는 사회적 성

격을 강조하면서 저널리즘 고유의 권력 감시 대상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사적 영역뿐 아니라 공적 영역에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권력화 양상을 보이는 

종교집단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부정적 측면을 비판한다. 또한 종교에 대한 저널리즘의 

비판에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사회제도로서의 종교의 모습이 포함된다. 종교를 합

리성, 다원성, 상대성 등의 근대적 질서에 뒤쳐져 여전히 전통성과 전근대성을 보이는 

사회제도로서 규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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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치, 경제, 산업, 문화 등 기타 분야에 비해 저널리즘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종교전문기자를 두는 소수의 언론사를 제외하면 전문기자를 배정하

는 분야에서 종교는 제외되고 있으며, 종교담당은 주로 사회부, 문화부 등에서 직무순

환 방식으로 배정된다.  

이렇게 상호 간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저널리즘과 종교 간 관계의 유형은 다르게 나

타난다. 먼저 갈등관계로서, 저널리즘의 비판과 문제점 고발에 종교기관은 언론조정신

청, 법정다툼, 때로는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정도로 공세적으로 반응하기도 한다. 2008

년 SBS 다큐멘터리 <신의 길, 인간의 길>의 내용에 반발한 개신교인들이 SBS 사옥을 

점거하는 등 갈등관계가 극단적이었던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종교집단의 반응은 

자신들이 독점하던 공론장(Public Sphere)에서 종교에 관한 담론형성의 권력을 미디어

에 양도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저널리즘과 종교가 협력관계를 보이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공보·홍보기능의 강화를 꾀하는 종교기관들은 퍼블리시티를 기획함으로써 같은 사안

이 다수 매체에 동시에 보도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저널리즘과 종교의 관계 설정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

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쟁점 : 저널리즘의 대상으로서 종교가 지니는 특수성은 무엇인가? 일간신문의 경우 ‘종교면’을 따로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언론사가 종교담당 기자에게 기대하는 기사의 내용과 방향은 무엇인가? 

2. 종교전통의 가치규범 vs. 저널리즘의 가치규범

위에서 언급했듯이 종교와 저널리즘의 관계는 갈등관계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종교와 저널리즘 모두 규범적 실천(Normative Practice)을 주된 과업으로 삼는 사회제

도이기 때문이다. 둘 모두 선(善)과 악(惡), 정(正)과 오(誤)를 규정하고 실천하는 권력

으로서 존재가치를 갖는다. 

그런데 이들은 상이한 가치규범에 입각하여 규범적 실천을 행사하기 때문에 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현대 저널리즘은 세속주의(Secularism)에 기반을 두며, 특히 영

미권 저널리즘의 전통을 좇아 자유-다원주의를 규범적 가치로 받아들인다(Hoover, 

1998). 이에 따라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통해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과 집단, 권력

이 현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공적 영역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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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종교의 모습에 저널리즘이 관심을 갖는 것은 종교가 비판과 감시의 대상인 ‘권력’

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에 대한 저널리즘의 비판적 보도는 자유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의 위반에 대한 경고와 비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종교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절대화하려는 성향이 강한 사회제도이

다. 종교전통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삶과 죽음, 역사와 운명의 거대담론을 규정하는 원

리들로 구성된 종교적 신념체계는 그 절대성에 대한 신뢰를 통해 정당화된다. 따라서 다

른 신념체계와의 공존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종교집단은 자신을 향한 저널

리즘의 비판을 종교적 가치에 대한 세속사회의 몰이해와 도전으로 규정하게 된다. 이들

은 ‘종교의 자유’라는 가치를 내세움으로써 종교를 사적 영역으로 분류, 저널리즘 개입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특히, 이번 세월호 사건의 중심에 있던 ‘구원파’처럼 한 종교집단이 사회적으로 공인

된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했을 경우 서로 다른 가치규범의 충돌 가능성은 더욱 강해진

다. 신흥종교나 특정 종교 내 새로운 종파 등이 관련된 사안이 발생하면 저널리즘은 이

들을 신비주의적이거나 일탈적 집단으로 규정하여 타자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교리

나 실천의 차이에 따른 분파의 성향이 강한 한국 개신교의 경우 소위 ‘이단’, ‘사이비’ 논

란이 자주 발생하며 이에 대한 제도권 종파의 반발도 거세다. 

세월호 사건 초기 유병언 전 회장과 구원파의 관련성이 부각되면서 구원파에 대한 언

론의 관심은 이들의 일탈적인 행태, 폐쇄성, 조직 내부의 강한 결속력, 외부를 향한 조

직적인 위기대응 등에 모아졌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보도는 조직의 특수성에 대한 면

밀한 이해 혹은 내부자를 통한 사실 확인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했고, 이에 대해 구원

파는 ‘종교탄압’을 명분으로 크게 반발했다. 사건 자체의 긴박성이나 구원파의 폐쇄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설명도 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가치규범에 기반한 저널리즘과 

종교의 본질적인 차이가 만드는 전형적 사례이며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다른 가치규범에 입각하고 있는 종교와 저널리즘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종교 저널리즘의 특성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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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저널리즘은 각 종교전통의 가치규범이 지닌 상대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나? 저널리즘

은 개별 종교전통의 교리 및 신학적 내용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가? 저널리즘은 

특정 종교 내부 혹은 밖에서 나타나는 교리적, 실천적 다양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나?   

3. 저널리스트 개인의 종교성 vs. 저널리즘의 전문직주의(Professionalism) 

종교는 저널리스트에게 결코 만만하지 않은 영역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종교가 이익집

단으로서 저널리즘 행위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종교 저널리즘은 다양한 종

교 전통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깊이 있는 철학적, 인문학적 소양을 필요로 한다고 여기

기 때문이다. 특히 종교에 대한 개인적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는 종교보도를 담당한다는 

건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특정 종교에 소속되어 있거나 특정 종

교의 교리에 능통한 경우라면 이러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 있다. 하지만 이러

한 조건 역시 저널리즘 행위에 이롭다고만 볼 수는 없다. 저널리즘이 기반하고 있는 전

문직주의(Professionalism)의 규율은 보도와 관련한 판단에 있어서 개인적 정서, 감상, 

주관이 개입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Shudson & Anderson, 2009).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저널리즘 현장에서 객관주의와 중립주의는 매우 중요한 규

범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적 성향은 개인적 주관을 형성하는 핵심적 요

소로 간주된다. 

보도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종교담당 기자들이 특정 종교에 대한 

주관적 입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들이 저술

한 종교 관련 저서, 편서 등이 출

간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개인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특히,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를 운

영하는 기자가 많아지면서 이런 

성향이 밖으로 드러날 가능성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

기함으로써 종교보도의 현상에

Spring _ 39



Focus on Media 3

서 기자들의 소속종교와 종교적 성향은 저널리즘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탐색하고, 또 이것이 종교 저널리즘에 함의하는 바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쟁점 : 저널리스트의 개인적 종교성은 저널리즘 행위에 도움을 줄 수 있나? 이는 저널리스트가 

갖고 있는 종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까? 

4. 한국의 다종교 상황과 종교보도의 균형 

종교 저널리즘에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한국사회의 종교적 맥락이 갖는 특수성에 대

한 깊이 있는 이해일 것이다. 인구센서스 결과(2005년)를 살펴보면 종교인구는 총 인구

의 53.1%로 나타났다. 불교가 전체인구의 2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개신

교 18.3%, 천주교가 10.9%를 차지했다. 원불교와 유교, 기타종교는 합쳐 1%로 나타났다. 

이렇게 한국종교의 특성은 다종교의 (평화적) 공존으로 규정되고 있다(길희성, 2002). 지

배적 위치를 차지하는 특정 종교가 존재하지 않은 채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3대 종교를 

비롯한 다수의 종교전통들이 상대적으로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런 맥락에서 ‘종교 간 균형’은 종교보도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으로 간주된

다. 객관주의와 중립주의가 중시되는 저널리즘 환경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불균형적인 

보도는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균형’이 기계적 균형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저널리즘의 비판기능과 규범적 기준을 근거로 하는 평가는 자연

스러운 것이며 마땅히 있어야 할 것으로 인식된다. 

<표> 종교면의 종교별 평가 비율(%)2) 

구분 호의적 중립적 비판적 합계

불교 80.7 9.7 9.6 100

개신교 47.5 5.0 47.5 100

천주교 82.3 8.4 9.3 100

원불교 95.5 4.5 0 100

복수종교 72.0 20.2 7.8 100

기타 74.7 3.6 21.7 100

합계 71.1 8.4 20.5 100

2) 이 표는 박진규(2011)의 <표 3>에서 일부를 변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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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종교보도에서 개별 종교에 대한 평가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 사례

로, 필자가 수행한 연구(박진규, 2011)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약 24개월간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종교면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먼저 개신교에 대한 보

도가 타종교에 비해 비판적인 기사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표> 참조). 기획기사 

중심인 종교면의 특성상 전반적으로 호의적 기사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

고, 타종교의 호의적 기사 비중은 80% 이상인 데 비해 개신교만 호의적, 비판적 기사가 

각각 47.5%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균형에 대해 저널리스트들은 자신들의 직업윤리인 전문직주의로 설명한다. 

개신교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다룬 다큐멘터리에 대한 연구(박진규, 2008)에서 제작진

은 자신들의 역할을 개혁적 정체성, 즉 미디어가 담당해야 할 자유-다원주의적 비판 기

능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다원주의로 규정되며 종교영역에서도 

다원주의는 지켜져야 할 가치로 인식된다. 따라서 특정 종교가 이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와 행위를 보인다면 마땅히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런 인식 속에

서 한국사회에서 권력의 한 축으로 부상한 개신교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권력에 대한 감

시와 비판이라는 미디어의 본질적 기능에서 볼 때 매우 정당한 것으로 설명된다.  

또 이들은 자신들의 비판이 대중담론(Public Discourse)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저널리즘 행위를 정당화하였다. 제작진들은 제작과정 내내 일

반 대중의 정서를 확인하고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

였는데, 이들의 판단에 따르면 개신교에 대한 비판적 정서는 이미 한국사회 전반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대중담론에 기초한다. 

이렇게 종교 간 균형은 한국의 다종교 상황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 자유-다원주의에 기반한 평가에 따라 위반할 수 있는 규범으로 간주된다. 하지

만 이는 보도에 있어서 종교 간 편향이라는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

다. 종교 저널리즘의 본질적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종교영역을 벗어난 함의를 찾

아내기 위해서는 종교 간 균형이라는 암묵적 규범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쟁점 : 종교보도에서 종교 간의 균형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가치인가? 종교보도에서 특정 종교

에 대한 호의적·비판적 시각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나? 다른 종교에 비해 개신교에 대해 특히 

비판적인 저널리즘의 입장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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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사회의 현실 및 종교의 역할에 대한 저널리즘의 진단  

특정 종교에 대한 저널리즘의 지속적 비판은 해당 집단이 권력화되었다고 판단하였을 

때 더욱 정당화된다. 선거철 여러 형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 정치행위에 직·간

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종교, 정당을 설립하는 등 직접 정치행위를 하는 종교의 모습에 

저널리즘은 감시와 비판 기능을 집중한다. 한편 종교 저널리즘은 종교의 긍정적인 측면

을 부각시키는 보도를 하기도 한다. 이런 보도는 주로 종교 공동체나 종교인을 발굴, 소

개하는 기획기사나 다큐멘터리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비판과 기획보도 모두 종교에 대하여 저널리즘이 생산한 ‘기대담론’으로 읽을 

수 있다. 종교가 사회적으로 담당해야 할 이상적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대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저널리즘이 설정해 놓은 종교의 이상에 대한 기대를 기준으로, 이에 

미치지 못한 모습을 비판하는 한편, 이에 부합하는 모습은 적극 발굴, 소개하는 것이다. 

비판을 포함해 종교 저널리즘이 존재하는 것은 첫째, 종교가 담당하는 사회적 역할이 여

전히 현재 사회에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둘째, 사회제도의 하나로서 종교가 담당

해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회적 역할 및 가치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종교에 대한 기대담론이 결국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진

단과 성찰, 그리고 한국사회의 이상적 미래에 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다. 종

교 저널리즘의 함의가 단순히 종교에 관련한 영역에 머물지 않는 이유다. 종교를 다루는 

저널리즘은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미래에 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이러한 큰 그

림 속에서 종교가 담당할 기능·역할이 무엇인지를 제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저널리즘이 구체적으로 종교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

써, 종교를 통해 저널리즘이 투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필

자의 종교면 연구(박진규, 2011)에서 저널리즘은 종교를 통해 ‘다양성’, ‘관용’, ‘베풂’, 

‘화합·통합’, ‘대안성’ 등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자유주의와 

다원주의를 규범으로 하는 저널리즘이 종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입장을 반영한다. 

결국, 저널리즘은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종교가 그 다원성을 해치지 않기를 기대할 뿐 

아니라, 세속 사회가 잃어가는 도덕적, 비물질적 가치들을 재생산하여 제공하는 원천으

로서 기능할 것을 주문한다. 

여기서 ‘대안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널리즘은 현재 우리 사회에 대안적 가치를 제

공할 사회제도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종교가 그 기능을 담당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렇

게 저널리즘이 생산한 종교담론은 현재 한국사회가 종교의 대안적 역할수행이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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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라는 진단에 기초한다. 신자유주의적 상황이 주는 불안정성과 사회적 압력을 혼자 감당

하며 스스로 위안해야 하는 개인에게 종교처럼 사회적 안전망과 위안의 메카니즘을 제공

하는 사회제도의 중요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이는 가족이나 학교 등 기존

에 대안적 가치제공 기능을 담당하던 사회제도의 역할이 점차 약화되는 맥락 속에서, 종

교가 그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바라는 사회적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사회에 대한 진단과 평가, 이상적 미래에 대한 구상은 이념적일 수밖에 

없다. 각 언론사와 저널리스트 개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달라질 개연성이 크다. 하지

만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른 영역에 비해 종교보도에서는 언론사의 이념적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종교를 통해 투영하는 가치와 사회상에는 이념의 차이가 

크게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그렇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각각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해본다. 

쟁점 : 저널리즘이 종교에 기대하는 이상적인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저널리즘이 종교에 기대하

는 바를 통해 알 수 있는 현재 한국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러한 저널리즘의 기대와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은 각 언론사나 저널리스트 개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달라지나? 

6. 종교 저널리즘의 미래 

종교 저널리즘의 미래 모습에 대한 논의는 현재 모습에 대한 성찰로부터 출발한다. 향

후 종교 저널리즘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 종교 저널리즘에 대한 실용적 가

이드라인을 만든다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종교보도의 전문성과 종교전문 저널리

스트의 필요성에 대한 언론기관의 인식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종교 저널리스트가 갖

춰야 할 자격과 자질이 있다면 무엇이며, 앞으로 이러한 조건이 현실화될 것인가? 

향후 종교 저널리즘에 대한 전망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종교’의 정의

(Definition)와 관련된다. 현재의 종교보도는 대체로 제도종교와 관련한 현상에 한정되

어 있다. 하지만 종교영역은 제도종교뿐 아니라 유사종교 및 영성(Spirituality)까지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종교 저널리즘이 다뤄야 할 영역은 제도종교로부터 종교적 

현상 일반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제도권에 있는 종교집단과 그

렇지 않은 집단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짐으로써 이에 위협을 느낄 제도종교의 반발도 예

상된다. 종교전통이 지키는 원리에 따라 사이비 및 이단으로 불리던 집단과 현상이 저

널리즘에서 호의적으로 다뤄지는 것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현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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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또한 저널리즘의 대상으로서 종교는 그 영역이 제도권을 벗어나 보다 포괄적이어야 

함을 인식하는 것은 종교 저널리즘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종교 저널리즘의 미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쟁점 : 앞으로 저널리즘에서 종교영역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변화한다면 

그 방향은 어떠한가? 종교 저널리즘에서 제도종교를 벗어난 유사종교 현상, 영성(Spirituality)을 

다루는 것은 정당한가? 

나오는 말

‘세월호’와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한 해 우리사회의 저널리즘을 규정짓는 가장 중

요한 열쇳말로 기억된다. 둘 모두 저널리즘의 낯선 대상인 종교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흥

미롭다. 또한, 종교를 바라보는 저널리즘의 두 가지 상반된 시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 사례들에서 저널리즘은 종교를 사회규범과 공유된 가치를 파괴하는 

일탈적 집단으로도, 꿈도 희망도 없는 세속사회의 막다른 현실에 새로운 가치와 삶에 대

한 상상력을 제공하는 대안적 집단으로도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었다. 

두 사례 모두 저널리즘과 종교가 만나는 지점에 대한 학술적, 실용적 관심을 촉구하

였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구원파 보도가 낳은 많은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저널리즘이 교황이라는 종교적 아이콘을 통해 투사한 가치의 의미를 해석하

기 위해서도 두 사회제도의 교차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위에서 정리한 

종교 저널리즘의 쟁점과 딜레마들이 우리 사회에서 종교와 저널리즘의 만남에 대한 진

지한 논의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인 도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위의 쟁점들은 작년 세월호 사건 당시 구원파 보도에 있어서 양산되었던 오보

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먼저 종교라는 영역에 대한 저널리즘의 이

해부족은 특정 종교집단이 갑작스럽게 사회적 주목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적절치 않은 

보도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규범적 실천을 위한 집단이라는 종교

의 본질과 함께, 세속사회로서 한국이 종교에 부여하는 의미 등 저널리즘의 대상으로

서 종교가 갖는 특수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매체

는 종교 영역을 주변화하고 전문 저널리스트 육성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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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이 사례는 종교에 대한 저널리즘의 이해부족이 특정 종교집단을 타자화하고 

주류사회로부터 분리된 일탈적 집단으로 규정해버리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 세속사회에서 공유된 규범을 바탕으로 각 종교집단의 신념과 행위에 대한 

신중하고 공정한 평가와 해석을 담당해야 할 저널리즘의 역할에 있어서 여러 아쉬움을 

남긴 사례였다. 정교한 관찰과 분석으로 이번 보도사례가 남긴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

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내외적으로 저널리즘이 종교

를 만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두 영역의 교차점에 대한 학계와 업계의 

관심과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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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토크

인터넷에 

‘맛 없는 집’이라고 쓸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까?

인터넷에 ‘맛집’은 많으나 ‘맛 없는 집’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로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상업적으로 블로그 글을 작성하거나 댓글을 다는 활동)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한 임시조

치제1)를 지목하는 견해가 있고2), 이러한 분석은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

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의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

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2) 황용석(2015. 2. 9.), “인터넷에 ‘맛집’만 있고 ‘맛 없는 집’은 왜 없지?”,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

media/677598.html 

김기중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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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으나 2014년 8

월경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었다. 그것

은 포털의 주요 검색어 및 SNS에도 오르내린 ‘건

대 통큰통큰 식당’ 사례인데, 이를 통해 블로그 마

케팅의 현실과 서비스 경험사례에 관한 게시글을 

둘러싼 만만치 않은 쟁점을 확인할 수 있다. 

사안은 이렇다. 건국대 앞 돈가스 전문점에 한 

블로거가 방문한 후 맛이 별로였다는 후기를 올리

자, 돈가스집 주인이 이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으로 확산되었다. 그 와중

에 이른바 파워 블로거들의 맛집 평가에 ‘이 집의 

돈가스 맛이 환상’이라는 다수의 글이 발견되고, 

네티즌들이 이들을 공격하였는데, 알고 보니 돈가

스집 주인이 무료식사나 금품으로 블로거들에게 

긍정적인 글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다.3) 네티즌

들의 융탄 폭격을 받은 돈가스집 주인은 식당을 그

만두겠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해명 글을 남겼다.4)

“… (전략) 저도 작지만 했습니다. 팩트는 다른 

가게는 수백 개 수천 개씩 합니다. … (중략) … 돈

이 많이 들어갑니다. 10명당 33만 원 들었습니다

(음식 값 따로). 그래서 블로거한테 쪽지 보내서 

무료 체험 후 포스팅으로 바꾼 게 그들에게 나쁘

게 보였을 것입니다. … (중략) … 여기 상권 늘 살

벌합니다. 모두가 적이고 모두가 경쟁상대입니다. 

손님들이 블로그나 페이스북 광고 보고 오는 곳이

라 광고 안 하면 죽는 곳입니다. … (중략) … 블

로그 포스팅이 다 가짜인데 앞으로 잘 하겠다? 난 

열심히 했다? 이건 정치인들이 사기 치는 것과 같

습니다. (업체 끼고 포스팅 하시는 분들) 공짜로 

먹지 말고 돈 주고 먹고 포스팅 하세요. … (중략) 

… 저는 이번 일로 가게 내놨습니다. 그리고 떠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고 못 하면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성공할 수 없는 라인이라(후략) … ”

식당을 정할 때, 치과 갈 때, 심지어 셀카봉 같은 

간단한 물건을 살 때도 인터넷에서 관련 내용을 살

펴보는 것이 일상이 된 현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의 마케팅 활동은 필수적이다. 특히, 이용자

들의 부정적인 글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

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사업

자들이 홍보대행사나 ‘바이럴 마케팅’사를 이용하

여 돈을 지불하고 긍정적인 글을 게재하도록 유도

하는 것 외에 부정적인 평가의 글을 없애는 데 많

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들이 부정적인 

평가의 글을 없애는 데 주로 이용하는 수단은 정보

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임시조치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파악한 2013년 주요 포털

의 임시조치 건수는 34만 7천여 건에 달하며, 해

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5) 이렇듯 매년 수십만 건

의 글이 임시조치 되고 있으므로, 상품이나 서비

스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 글이 부정적이라는 이유

만으로 임시조치 되는 건수도 상당한 것으로 추측

된다.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명예

훼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삭제 등의 

요구를 한 경우, 반드시 일정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해 주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

3) 정용인(2014. 9. 2.), “[언더그라운드. 넷] 누리꾼과 개싸움 논란, 건대 통큰통큰 돈가스 사건 전말”, <주간경향> http://weekly.khan.co.kr/khnm.

html?mode=view&dept=115&art_id=201409021745511 

4) 박민정(2014. 8. 29.), “이 일로 가게 내놓았다, 건대입구 돈가스집 사장 해명글”, <위키트리> http://www.wikitree.co.kr/main/ann_ring.

php?id=186376&alid=229653

5) <연합뉴스>(2014. 8. 1.), “접속 차단된 인터넷 글 게시자에게 이의제기권 부여”, http://www.yonhapnews.co.kr/it/2014/08/01/2404000000A

KR201408010854510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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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임시조치를 수용한다. ‘맛 없는 집’에 관한 

글이 거의 없는 이유이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하면, 명

예훼손 등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일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판단

이 어려울 경우 임시조치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

므로,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 경험을 적을 경우, 그

리고 그러한 경험이 부정적인 것일 경우, 대상 사

업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소비자가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밝

히는 것이 사업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

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근거로 하여 수

많은 소비자 경험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 또는 임

시조치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정면으로 다룬 2012년의 대법원 판결을 

보자.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후 자신이 겪은 경험

을 카페에 게시한 소비자가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후, 오랜 기간의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이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

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1. 12. 14.경부터 27.경까지 ○

○○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였다. 피고

인은 2011. 12. 26.경 네이버의 유명 산모카페

에 “산후조리원 측의 막장대응”이라는 제목 하에 

“250만 원이 정당한 요구의 청구인가를 물어보니 

막장으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네요. 이러면 

제가 겪은 사실 모두 후기에 다 올리겠다 했더니 

‘해 볼테면 해봐라’ 오히려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

구하겠다.’고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

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산후

조리원 및 원장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공의 이익에 관

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하였고6), 항소심 법원은 

별다른 설명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7)

“이 사건 카페는 회원수가 20,000명이 넘는 점, 

이 사건 각 게시물 내용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산

후조리원에 대한 정보제공차원을 넘어 피고인의 

불만제기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태도와 언행을 인

격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환불요구를 거절한 직후 

게시물 및 댓글을 계속적, 중복적으로 게재한 점 

등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재하게 된 경위, 구체적

인 표현내용과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다수인

을 상대로 영리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

의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불만의 의사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볼 때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8)

대법원은 먼저 관련 법리에 관하여, “국가는 건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6. 7. 선고 2012고단710 판결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8. 9. 선고 2012노729 판결

8)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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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헌법 제124조), 소비

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

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

(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

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상의 물품 또

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

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

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

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

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대법원은 본 사안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자

신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

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위 

글에 ‘갑의 막장 대응’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

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

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

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

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

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

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 (중략) 

…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

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위 판결은, 소비자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헌법 상 소비자 보호에 

관한 국가의 의무와 정보를 제공받을 소비자의 권

리를 제시하고,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

자 중심으로 이전되는 현실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여, 

인터넷에서 소비자들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일을 단순한 수다가 아니라 헌법적 차원의 권리로 

끌어올린 획기적인 판결이다.

다만 소비자의 경험에 관한 게시글이 항상 자유

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물품을 사용

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게재한 경우”,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의 책

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건

대 통큰통큰 식당’ 사례에서 보듯이, 이 분야는 ‘살

벌한 경쟁의 장’이므로, 사업자들은 위 대법원 판

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게시글에 대해 

전투적인 자세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 소비자 경

험에 관한 게시글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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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지난 1월 7일 프랑스의 대표적인 풍자전문 주간지 샤를리 엡도(Charlie 

Hebdo)의 파리 본사가 테러를 당했다. 오전 11시경 복면을 쓴 괴한 두 명이 

급습하여 총기를 난사하였고, 잡지사 직원 10명과 경찰관 2명이 숨졌다. 사

망자 중에는 에디터인 스테판 샤르보니에(필명 샤르브)를 비롯해 공동 설립

자 장 카뷔, 티그노스, 월린스키 등 만평 작가 4명이 포함돼 있다.1) 이 사건

은 샤를리 엡도가 그간 발간해 온 ‘불경스런 그림들’2)에 불만을 품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소행이었다. 프랑스 전역은 충격에 휩싸였다.

샤를리 엡도는 정치·문화·종교·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풍자적 성

격의 만평을 실었다. 이슬람뿐 아니라 극우주의, 기독교, 유대교도 풍자하

였으며 이를 통해 독자층을 확보해왔다.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를 비롯

하여 예수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히틀러 등에 대해 조롱에 가까운 풍자

를 하였고,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도 풍자한 바 있다. 만화, 르포, 논쟁, 농

담 등을 주로 실었으며, 논조는 비교적 공격적, 성향은 매우 반종교적인 좌

익 언론이라는 평이 많았다.

샤를리 엡도 테러 이후 프랑스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라는 의미에

1) 머니투데이 국제경제팀(2015. 1. 8.), “佛 풍자주간지 ‘샤를리 엡도’ 테러로 12명 사망”, <머니투데이> http://

t.mt.co.kr/view.html?no=2015010801410531875&cate=flash　

2) 이슬람교에서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모습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고, 이슬람교 신자들은 

무함마드의 모습을 보는 것을 모욕적으로 여긴다. 박성진(2015. 1. 8.), “테러범들이 저격한 샤를리 엡도의 만평

들”, <허핑턴 포스트> http://www.huffingtonpost.kr/2015/01/08/story_n_6434514.html　

풍자와 모욕 사이, 
         샤를리 엡도 만평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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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가 샤를리다(Je suis Charlie).”라는 구호가 등장하였고, 이와 반대로 

타 종교를 모욕하는 자유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담은 “나는 샤를리

가 아니다(Je ne suis pas Charlie).”라는 구호도 등장하였다.

이 글에서는 우선 표현의 자유에 관한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헌법을 살펴보

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샤를리 엡도 사건과 관련하여 만평의 종교풍자 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하는지 혹은 제한해야 하는지, 제한한다면 어떤 경

우 제한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판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

도 헌법 제2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

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

(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

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

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3)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다.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모

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

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사회 내 여러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로운 교환과정을 통하여 여과 없이 

3)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결정　

샤를리 엡도 동일 사

건에 대해 상반된 반

응을 잘 보여주는 문

구들. “나는 샤를리

다”(좌측) v. “나는 샤

를리가 아니다”(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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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석구석에 전달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에 비로소 그 꽃을 피울 수 있게 된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다면, 사상은 억제되고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문화의 진

보는 한때 공식적인 진리로 생각되었던 오류가 새로운 믿음에 의해 대체되

고, 새로운 진리에 자리를 양보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진리를 추구

할 권리는 우리 사회가 경화되지 않고 민주적으로 성장해가기 위한 원동력

이며 불가결의 필요조건인 것이다. 요컨대, 헌법 제21조가 언론·출판의 자

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헌법적 가치들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

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4)

이러한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표현의 자유가 도출되는 것이고 표현의 자

유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라 할 수 있으며, 표현의 자

유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민주국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일찍부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1789년 시민혁

명을 통하여 근대국가를 건설한 프랑스는 1789년 인권선언에서 표현의 자

유를 보장하였다. 인권선언 제11조는 “사상과 견해의 자유로운 교환은 인간

의 가장 존귀한 권리 가운데에 하나이다.”라고 규정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또한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도 인권선언 제10조는 “누구든지 그의 의

사표시로 인하여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공공질서가 파괴되지 않는 한, 그의 

견해 특히 종교상의 견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다른 국가보다는 상대적으로 종교적인 부

분에 있어서 폭 넓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인권선언 제11조는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

고 출판할 수 있으나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는 이러한 자유의 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에 대한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즉 표현의 자유

를 향유하도록 하면서도 그 제한에 관하여 규정을 둔 것이다.

20세기 들어와서는 많은 법률들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

고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935년 3월 29일의 언론인의 직업적 지위에 관

한 법률(loi du 29 mars 1935 relative au statut professionnel des 

journalistes)이라든가, 1949년 7월 16일의 청소년 운명공포에 관한 법

4)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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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loi n°49-956 du 16 juillet 1949 sur les publications destinées à la 

jeunesse), 1986년 8월 1일과 11월 27일의 언론의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법

률(loi portant réforme du régime juridique de la presse)에서 언론의 자

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881년 7월 29일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de la presse)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성격의 표현에 대

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881년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

률 제29조 제1항은 명예훼손을 “사람이나 집단의 명예나 평가에 침해를 가

져다주는 사실의 주장 또는 비난”이라 하였고, 제29조 제2항은 모욕 행위를 

“아무런 해당 사실의 적시 없는 모든 모욕적인 표현, 경멸의 말 또는 욕설을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만평, ‘예술적 언론’

만평의 표현의 자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만평의 성격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만평은 그 자체로 저널리즘의 한 요소이면서 동시에 예술적 

성격을 띤다.

신문 등 언론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사회비판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데, 그 백미는 무엇보다도 풍자를 통한 카툰5) 즉, 만평의 형태로 나타난다.6)

만평은 본질적으로 여타의 희화적 표현과는 달리, 일반적 사회 현상과 모순 

그리고 부조리에 대한 혹독한 비판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풍자나 만화는 예술이라고 평가되며, 역시 풍자가 많

이 활용되는 일종의 만화, 즉 만평도 예술적 성격을 띤다고 할 것이다.7) 풍

자의 경우, 작가가 표현하려고 하는 생각에 대해 실제 생각된 바를 더 상회

하는 외관상의 과장법이나 실제 생각된 바를 변형하여 표현하는 일종의 왜

곡법이 많이 쓰인다. 그렇지만 정통한 독자나 관찰자는 표현내용을 자신이 

5) 카툰은 ‘큰 종이 한 장(A Big Sheet of Paper)’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한다. 이는 벽화의 밑그림처

럼 대강 그린 그림을 뜻하는 것이었는데, 19세기 초반까지 캐리커처(Caricature)와 유사어로 쓰이다가 오늘날

과 같은 카툰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카툰이란 용어가 한국 만화계에 도입된 것은 1980년대이며, 이는 ‘한 칸 만

화’와는 개념을 달리하는 시각 언어로서 함축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카툰이란 신문에 실리는 1~4컷짜리 시사 만화 및 만평이 속한다. 본고에서는 만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재진(2006), <언론자유와 인격권> 191-192면; 이원복(1991), <세계의 만화, 만화의 세계> 232면; 임청산

(1989), <응용 예술로서의 만화 미학> 184면.　

6) 이원복, 앞의 책, 157면.　

7) 이하 예술의 자유 관련 내용은 박용상(2002), <표현의 자유> 476-488면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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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고 있거나 사실상 의미된 내용으로 파악하게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

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방식을 법적으로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묘사가 

전면에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해서는 안 되고, 진술의 핵심내용을 풍자적 또

는 만화적 형태의 치장으로부터 구별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위법성의 판

단에 있어서는 치장으로부터 언급하려는 바를 분리하고, 양자를 별도로 음

미·조사하여야 한다.

이처럼 ‘예술적 언론’에 해당하는 만평은 그 경우에 예술의 자유로서 보호

받게 된다. 풍자에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

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표현양식이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하더라

도 예술로서 그에 상응하는 자유공간이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술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의 하나로서 넓은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 기본

권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의 자유는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

람에게 개인적인 자유권을 보장한다. 정신적 표현의 자유로서 뿌리를 갖는 

예술의 자유는 사고와 감정의 창조적 제시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표

현의 자유와 구별되는 독립된 보호영역을 갖는다. 그것은 인간 실존의 심미

적 또는 초월적 묘사라고 하는 고도의 진실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예술적인 창조과정이 자유롭게 전개될 수 있으려면 예술가가 현실을 만

나고 그 만남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구상하는 형태와 방법이 사전에 규정

되어서는 안 된다. 현실에 대한 태도의 타당성 여부는 예술가 자신만이 결

정할 수 있고, 예술의 자유는 예술적 활동의 방법, 내용 및 경향에 대해 간

섭하는 것, 특히 창작과정에 대해 일반적으로 구속하는 규칙을 정하는 것

을 금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술의 자유도 제한이 따른다. 우리 헌법 상 예술의 자유

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법률유보에 따르게 되고,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예술표현자유의 제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예술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 기본권은 아니다. 예술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명예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략) …”

예술형식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의 목적으로 남용된다거나, 작품의 내

용 및 묘사의 객관적인 평가나 인식되는 작가의 동기에 비추어 볼 때 그 작

품이 예술 외적인 관심을 추구하는 것이면 예술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인

격의 보호 등에 의해 제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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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종교적 내용을 다룬 예술작품이 공공의 종교감정이나, 타인의 신앙

을 모독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8) 이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며, 다음의 프랑스 판례는 예술자유의 한계를 보

여준다.

<사례 1> 신성모독적 영화광고 사건(1984)

이 사건은 영화를 광고하는 벽보를 제작하고 이를 게시하는 경우에도 신앙

의 자유와 관련되어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의 한 영화제작사(Film Galaxie)는 1984년 ‘아베 마리아(Ave 

Maria)’라는 영화를 제작한 후, 이를 광고하기 위해 파리 주요 시내 및 광장

에 대형 벽보를 붙였다. 그 벽보에는 십자가에 손과 발이 묶인 처녀가 나체

에 머리칼이 흐트러진 모습을 하고 있었다. Saint Pie X(예수 그리스도 성

총회)와 같은 종교단체들은 위 벽보가 프랑스 카톨릭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

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영화제작사가 모든 공공장소에서 이를 제거토록 법

원에 청구하였다. 법원은 영화제작사로 하여금 제거를 명했다. 법원의 판단

에 따르면, 위 벽보가 행인들의 시선을 끄는 상업적 광고에 십자가와 같은 

종교적 상징물을 모욕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이용했고 이는 사람들의 깊

고 내밀한 종교적인 믿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영화 

광고와 같은 벽보를 제작하고 이를 게시하는 경우에도 종교의 자유와 관련

되어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판시에 의하면, 인간은 신앙과 양심

의 자유를 가지며, 아무런 침해나 모욕의 위험 없이 거리를 자유로이 왕래

할 자유가 있는데, 위 벽보는 이러한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위 사건의 제2심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파리고등법원 1984. 10. 

26. Ste Films Galaxie et autres c. Association et autres 판결).

또한 다음 판결은 법원이 문제된 영화작품의 철학적, 도덕적, 미적 가치에 

관하여 평가하거나, 예술과 신앙과의 관계에 관하여 비판하는 것은 적합하

지 않지만, 영화의 내용이 철학적, 도덕적, 미적 가치판단에 해당한다고 하

더라도 영화에 의해 종교단체나 신봉자들로부터 신앙과 종교적 감정의 침

8) 이하 <사례 1>과 <사례 2>의 내용은 박용상(2002). 앞의 책. 467-470면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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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있다고 주장된 경우에는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 또는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을 회피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설시한다.

<사례 2> 기독교신앙 모독 영화 사건(1987)

이 사건은 프랑스 파기원이 종교적 내용을 다룬 영화가 타인의 신앙을 침해

하는 경우, 창작자유의 한계 문제를 다룬 것이다. 1985. 1. 27. ‘은총이 가득

하신 마리아여(Je vous salue, Marie)’라는 제목의 영화가 최초로 상영되었

는데, 그 제작자에 의하면 “성모 마리아의 무염시태(마리아가 원죄 없이 성

령의 힘으로 예수를 잉태하였다는 믿음)의 신비와 교리를 현재화하여 마리

아의 아들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비를 표현한 것이며, 완전한 

나체 이미지를 통해 모든 기교와 수식을 없앤 이미지를 통해 이 신비의 현

재화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같은 날 ‘인종주의 반대와 프랑스 및 그리스도의 정체성 존중을 위

한 총연합회’와 ‘카톨릭 가족모임 전국연합회’는 위 영화의 감독과 제작사 및 

보급사를 상대로 위 영화가 그리스도교인들의 신앙을 모욕적인 방법으로 

조롱하였다는 이유로 파리지방법원에 위 영화의 상영금지 및 문제적 장면

의 삭제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제1심(파리지방법원 1985. 1. 28. 판결)은 문제가 된 작품의 철학적, 도덕

적, 미적 가치에 관하여 어떠한 평가를 하거나, 예술과 신앙과의 관계에 대

한 비판을 가하는 것은 민사재판을 하는 법관의 일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영화가 그리스도교적인 영화이든, 지적이나 신학적인 고찰의 형식을 빌

린 시(詩)이든 간에 우리 시대의 모순과 양식을 정확히 반영하면서 성모 마

리아를 우리 시대에 다시 투영해 보고 느껴보려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화

에 대해서도 그러한 법리가 적용된다. 결국 이 작품은 직접 영화를 본 관객

들의 비판과 제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이 영화는 정신적 

작품으로 그 영감과 표현 등이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어느 장면의 삭제 

등을 법관이 명하는 것은 작가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적당하지 아

니하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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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인 파리고등법원은 정신적 창작물의 제작자에게는 범죄행위를 찬양, 

고무하거나 기타 법에 위반된 행위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 한, 그 목적이나 

표현방법 등에 있어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면서, 위 영화가 

폭력, 인종차별, 인간에 대한 증오 등을 부추기거나 옹호하는 내용을 표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관해서는 제1심과 판단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파기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Digon 고등법원

으로 환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위 영화에 청구인 종교단체에게 신앙이나 종교적 감정에 대한 침해를 가져

올 만한 내용이 있다면, 그 침해행위가 예외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처분재판에 있어서는 재판장이 프랑스 민사소

송법 제809조에 의하여 그로 인한 긴급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또는 명백

하게 불법한 침해를 그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보전조치나 강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은 위 영화가 청구인 종교단체의 믿음이나 종교적 

감정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 정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

치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예외적으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하여, 그 손해의 긴급성이나 그를 막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지 않았고 바

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잘못이 있다.”

이 판결의 취지는 영화에 의해 종교단체나 신봉자들로부터 신앙과 종교적 

감정의 침해가 있다고 주장된 경우에 법원은 영화의 내용이 철학적, 도덕

적, 미적 가치판단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영화에 의해 청구인들이 신앙과 

종교적 감정의 침해를 받았는지 또는 어느 정도로 침해를 받았는지 등에 관

한 판단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침해의 정도가 예외적일 정도

로 중대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

고, 그 침해를 방지하거나 예방할만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 가처분절

차에서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Spring _ 57



사건 속 법률

그러나 앞서 소개한 판례들과 다른 취지의 판결도 있었다.

<사례 3> 무함마드 모욕 만평 사건(2007)

2007년 3월 파리경죄법원(Le tribunal correctionnel de Paris)은 샤를리 

엡도가 무함마드 만평을 발간한 것을 몇몇 이슬람 단체가 고발한 사건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프랑스에서는 모든 종교에 대하여 자유롭게 비판

할 자유가 있다고 하였다. 법원은 만평이 선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는 

하지만, 만평의 전체적인 것을 고려하면, 만평 자체가 이슬람 전체에 대해 

직접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모욕하거나 공격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고 판시했다. 즉 이 경우, 만평이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한계를 넘지 않았

다고 본 것이다.

한편 만평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판례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

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는 사실을 

직접 표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

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

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단지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관

하여 비평하거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할 때에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한 두 컷(Cut)의 그림과 이에 관한 압축된 설명 문구를 통해 인물 또는 사건

을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풍자하는 만평 또는 풍자만화(Cartoon)의 경우

에는 인물 또는 사건 풍자의 소재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적시하

지 아니하고 이에 풍자적 외피를 씌우거나 다른 사실관계에 빗대어 은유적

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만큼, 그 만평을 통하여 어떠한 사상이 적

시 또는 표현되었는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이와 같은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

를 제거한 다음, 작가가 그 만평을 게재한 동기, 그 만평에 사용된 풍자나 

은유의 기법, 그 만평을 읽는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그리고 그 

만평의 소재가 된 객관적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그 만평이 독자들

에게 어떠한 인상을 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9) 우

9) 대법원 2000. 07. 28. 선고 99다62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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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역시 풍자나 만평에 관하여 법적으로 판단할 때 그 풍자적 외피를 

제거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치며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감정이나 사상 등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권리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제한 없

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

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과장 및 왜곡 등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 예술의 특성이기 때문

에 그에 대한 법적 평가에는 그 본래적인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언어와 그

림에 의해 선택된 풍자적인 외피를 벗겨야 한다. 만평은 이러한 예술적 특

성을 지니는 저널리즘의 한 요소임을 이해함과 동시에, 타인의 종교감정 침

해가 표현자유의 한계를 결정짓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만평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일률

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각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인한도가 제

각기 다를 수 있고, 같은 사회라도 시대마다 다를 수 있다. 이번 샤를리 엡

도 사건은 단순히 종교에 대한 모욕을 응징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프랑

스 사회에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이 응축돼 나타난 사건이지만, 

이를 통해 표현자유의 허용범위에 대해 성찰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풍자 및 만평과 타인의 권리침해로 표

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풍자 및 만평은 그 기준을 설정하여 구분할 필

요가 있다. 몇몇 프랑스 판례들을 통하여 풍자 및 만평의 표현자유 허용기

준을 찾아 볼 수 있으나 그 기준은 국가마다 다를 것이고, 한 국가에서도 사

안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저마다 법문화, 사회적인 여건 등이 다르기 때

문이다.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하여 법 규정 등의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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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주커버그도 
피할 수 없었던 법정 분쟁, 

<소셜 네트워크>

스물여섯의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를 

그린 영화

페이스북의 CEO 마크 주커버그는 페이스북 창업 

실화를 그린 영화 <소셜 네트워크>의 개봉을 1주일 

앞두고 1억 달러를 기부했다고 한다. 영화 속에서 

주커버그는 오만하고(기숙사 명부 사진을 해킹한 

일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자 “나는 오

히려 보안 문제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해요. 학교 시

스템의 문제를 찾아냈으니까요.”라고 말한다), 찌질

하며(여자친구에게 차이자 블로그에 여자친구의 가

슴은 볼품없고 뽕브라의 효과일 뿐이라고 올린다), 

비열하게 그려진다(가장 가까운 친구이며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인 에두아르도는 주커버그에게 불쌍하

게 내쳐진다). 주커버그로서는 영화로 인한 이미지 

훼손에 대한 염려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영화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비

슷한 부분이라면, 주인

공이 입은 옷은 나도 똑

같은 게 있어요.” 감독은 얼마나 서운하겠는가. 고

작 옷이라니.). 시의적절한 기부도 이루어졌다.

어찌됐든 간에, 개봉 당시 주커버그의 나이가 스

물여섯밖에 되지 않았던 사실이 놀랍다(실존 인물

을 이렇게 그리려면 고인이거나 적어도 호호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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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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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돼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한편으로 

이 영화는 주커버그가 (고작 아카데미 8개 부문 노

미네이트, 3개 부문 수상한) 영화 따위는 잊어도 될 

만한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가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는 13억 명이 이용하는 페이스북 CEO로 

무려 세계 부호 11위이다(1984년에 태어났는데, 이

건희 회장보다 부자라니!). 

페이스북의 성장통, 주커버그와 

윙클보스 형제, 에두아르도 간의 법정 공방

<소셜 네트워크>는 주커버그를 상대로 제기된 두 

건의 소송을 재료로 버무린 영화이다. 영화는 페이

스북의 탄생과 성장을 둘러싼 주커버그와 윙클보스 

형제, 에두아르도 간의 과거사와 현재 이들 사이에

서 벌어지는 법정 공방을 교차적으로 비춘다. 변호

사로서 이 영화에는 흥미로운 구석이 여럿 보이는

데, 그 중에서 꼽자면 하나는 법정 공방을 재판대가 

아니라 테이블 위에서 벌이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주커버그가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보아야 

하는지와 관련된 법적 문제이다. 

영화는 주커버그가 여자친구 에리카에게 실연당하는 에피소드로 시작한다. (이야기의 맥락이나 상대

방의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오만함이 뚝뚝 떨어지는 주커버그의 속사포 대사의 향연은 흥미진

진하다(이 청년이 페이스북을 만들게 된다고?). 예컨대, ‘보스턴 대학생인 너는 공부할 필요가 없고, 내

가 하버드 엘리트 클럽에 들어가서 네가 평생 만나지 못할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식이

다. (누가 봐도 재수가 없는) 주커버그는 (당연히) 에리카에게 차인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학교 기숙사에 돌아온 주커버그는 일단 블로그에 에리카를 향한 욕을 날린 뒤, 

집중할 일이 필요하다며 기숙사 명부의 사진을 해킹하여 하버드 얼짱을 뽑는 사이트를 하룻밤에 뚝딱 

만들어낸다. 이에 윙클보스 형제는 주커버그가 적임자라고 판단, 평소 자신들이 구상해온 사이트의 제

작을 의뢰한다. 그것은 가입 시 하버드 메일계정을 필수로 요구하는 사이트였다. 그런데 주커버그는 이

들 형제와 사이트 제작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는 등 그들의 요청을 수락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뒤로는 

친구 에두아르도로부터 자본금을 투자받아 독자적으로 페이스북을 제작한다. 하버드생들끼리의 친목

도모를 위한 페이스북 역시 하버드 메일계정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한 사이트였다. 주커버그는 이 일로 

윙클보스 형제와 지적재산권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2010년 개봉한 영화 <소셜 네트워크> 포스터

(출처 : 다음 영화[movi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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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페이스북은 예일, 스탠포드 등 다른 대학으로 세를 넓혀나간다. 이즈음 주커버그는 (우리나라

의 ‘소리바다’ 격인) 냅스터를 창업한 숀 파커를 만나고, 그를 통해 페이스북의 비전을 본다. 이에 주커

버그가 숀 파커를 페이스북에 영입하면서, 숀 파커와 업무영역이 겹치는 에두아르도의 회사 내 입지는 

점점 좁아진다. 이 와중에 페이스북이 주식 증자를 하게 되고, 에두아르도는 스톡옵션(회사가 임직원에

게 일정 수량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부여받지 못해, 에두아르도

의 지분율은 기존의 30%에서 0.03%까지 낮아진다. 새로 발행된 주식이 다른 투자자에게 배정되면 기

존 주주의 지분율은 희석되기 때문이다. 에두아르도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부당하게 배제했다며 주커

버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합의나 조정이 필요한 이유

<소셜 네트워크>는 법정 영화이지만, 다른 법정 영화에서와 달리 재판정이 등장하지 않는다. 주커버그

와 윙클보스 형제, 에두아르도가 판결 선고 대신 합의로써 갈등을 종결시키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다. 

윙클보스 형제는 비밀준수약정을 맺고 6,500만 달러에 합의했고, 에두아르도도 얼마에 합의했는지 공

개되지는 않았지만 페이스북 화면의 공동설립자에서 빠졌던 이름을 다시 복원시켰다. 영화는 소송 관

계인들이 재판대가 아닌 테이블에서 좀 더 자유롭게 질문하고 진술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작가 아론 소킨은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집필하면서 처음에는 주커버그를 인터뷰하려고 했지만 그

가 영화 내용에 많은 요청 사항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

로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1) 아론 소킨은 “처음에는 방향성을 잃고 말았다. 세상에! 같은 이야기

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은가! 하지만 난 곧 깨닫게 됐다. 아니 잠깐만. 이거 대단한걸! 세상에!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감독인 데이비드 핀처도 일본 영화 <라

쇼몽>(한 가지 사건을 두고 저마다 다른 증언을 하는 내용)에 관심을 갖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주커버그, 윙클보스 형제, 에두아르도는 각자가 자신들의 입장에서 진술을 할 뿐이

었다. 누군가의 친구로서, 동료로서 함께 시간의 터널을 지나왔어도, 그 터널이 남기는 기억은 저마

다 같지 않다. 에두아르도에게는 친구의 가슴 아픈 배신이, 주커버그에게는 그저 사업상 결별 정도

의 의미였을 수도 있고, 윙클보스 형제에게는 기분 나쁜 아이디어 도용이, 주커버그에게는 능력 없

는 자들의 괜한 투정이었을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사소하거나 중대하거나의 차이일 뿐, 우리들

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이것은 종종 타인과의 오해를 낳고, 무엇이 진짜 사실인

지 알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소셜 네트워크>는 흥미로운 영화였다. 당사자들의 기억을 애써 하나로 모으거나 봉합

1) 아론 소킨에 대한 내용은 정한석(2010. 11. 18.), “당신이 원하는 진실을 만들어 드립니다”, <씨네 21> http://www.cine21.com/news/view/mag_

id/63645을 인용 및 참조했다.

62 _ Movie with Legal Mind



하는 수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해가 있으면 오해가 있는 대로, 그

들 각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찾으

려 했고, 변호사는 이에 조력할 뿐

이었다. 주커버그의 변호사는 그에

게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

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적 지위를 높

이는 데 쓰는 비용이라 생각하고 그

들과는 합의를 하는 게 좋겠다. 대신 

비밀준수약정서에 서명하게 하자.”

고 권유하고 이는 합의로 이어진다. 

한 치의 물샐 틈 없는 사실관계의 확정에 전력해야 하는 때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때로는 서로가 상대의 

기억을 방해하지 말고, 나는 나의, 너는 너의 지나온 시간과 생각을 지키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둘 중 하나는 틀렸어.’와 같은 닫힌 시선을 거두고, 다른 기억과 의견을 가진 이들 틈에서 화해

의 실마리를 찾고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도 법률가가 할 수 있는 많은 역할 중의 하나이다. 

작가 아론 소킨은 “나는 (이 영화를 위해) 많은 조사를 거쳤다. 진실은 주관적이고 사실은 주관적이지 

않다. 우린 한 무더기의 사실을 가져다 진실을 만들어낸 것이다. 세 가지 진실 말이다.”라고 말했다. “같

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세 가지 진실”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 

합의나 조정은 당사자를 위한 썩 괜찮은 선택항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아이디어에도 주인이 있을까

<소셜 네트워크>는 아이디어 도용 문제도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윙클보스 형제는 주커버그가 자신들

의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페이스북을 만들었으므로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과연 아이디

어 도용을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저작권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살필 수 있다. 먼저 저작권 침해와 관련, 저작권법은 구체적인 표현 그 

자체만을 보호대상으로 보고 표현의 내용이 되는 사상이나 아이디어는 보호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아이디어의 도용만으로는 저작권이 침해될 수 없다. 또한 특허의 경우도 ‘등록’을 필했을 때만 보호대상

이 되기 때문에 등록에 이르지 않은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도용이 있었다 해도 침해가 아니다. 마지막으

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

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아이디어는 영업비밀에 포함되지 않아 침해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

다. 따라서 설령 주커버그가 윙클보스 형제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해도 지적재산권 위반은 아니다.

재판정이 아닌 테이블 위에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마크 주커버그

(출처 : 다음 영화[movi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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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적재산권은 그 보호 범위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적재산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지적재

산권의 보호 범위를 너무 넓히면 새로운 지적재산을 창작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만큼 증가하여, 결국 

창작이나 개발 등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아이작 뉴턴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멀리 보고 있다면, 그

것은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 창작과 개발 등은 진공의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화와 기술의 토양에서 서서히 자라나는 것임을 뜻하

는 말이다. 이런 측면에서 “근사한 의자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전에 의자를 만든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돼?”라는 주커버그의 영화 속 반문은 인상적이다. 페이스북 전에 프렌드스터나 마이스페이스 같은 소

셜 네트워크가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고, 특정 학교의 메일을 가입계정으로 요구하는 소셜 네트워

크도 스탠포드에서 앞서 시작됐었다. 당시의 이러한 ICT산업 분위기는 주커버그에게 페이스북 개발의 

자양분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디어를 무한정 공유의 영역에 풀어두는 것만이 좋은 길일까. 다음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A는 동굴에 갇혀 죽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영화화하고 싶다며 영화 제작사 측과의 전화를 통해 

시놉시스를 읽어줬다. 제작사 측은 A의 이야기를 사용할 경우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작사는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위 내용을 영화로 제작해버렸다. 이때 시놉시스는 아이디어에 불과

하고 표현물이 아니어서, 저작권 침해로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경우까지 A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아이디어의 개발 및 창작 동력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 A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묵시적 계약이론이다. 묵시적 계약이란 

정황2)에 비추어 양 당사자 간에 거래가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위 케이스에서 미국법원은 A와 제

작사 사이에 묵시적인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았다. 계약 성립에도 불구하고 제작사는 A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므로 제작사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 

그런데 묵시적 계약 성립이 증명되었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아이디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원고는 정황증거로써 피고의 도용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도용을 지지하는 

주요 정황증거로는 (도용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원고 아이디어와 피고 창작물이 유사하다.’거

나 ‘원고 아이디어가 참신하다.’는 사실(참신하지 않은 아이디어는 굳이 도용하지 않아도 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등이 있다.

다시 주커버그와 윙클보스 형제 이야기로 돌아오면, 실제로 윙클보스 형제는 주커버그에 대하여 페

이스북 사이트 전체 양도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서 “명백하거나 혹은 잠재된 

계약 위반3)”을 주장하였다. 이들 간 갈등은 합의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어땠을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주커버그가 윙클보스 형제와 사이트 개발 관련 연락을 수차례 주고받은 사실, 주커버그

2) 가령 양 당사자 사이에 수차례 아이디어 회의가 있었다거나 양수인 측이 먼저 아이디어의 제안을 요청했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묵

시적 계약을 인정하기는 더 쉬워진다. 이재경(2010),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묵시적 계약이론”, <Law & Technology> 제6권 제1호, 56면.

3) Kirkpatrick, D.(2010), <The Facebook Effect>, 임정민·임정진 역, <페이스북이펙트> 에이콘 출판, 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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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페이스북 개발 사실을 페이스북 오픈 전까지 윙클보스 형제에게 일부러 숨긴 사실 등은 묵시적 계

약 성립을 인정하는 정황증거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도용 여부 판단에는 주커버그의 페이스

북과 윙클보스 형제가 추진하던 하버드커넥션의 유사성4), 하버드커넥션의 참신성 등이 주요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묵시적 계약으로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아이디어 도용이 사회통념상 부당해 보이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 있었던 일로, 헬로키티의 국내 사업대행사인 B는 드라

마 겨울연가가 인기를 끌자 주인공의 코트와 목도리를 착용한 헬로키티를 제작해서 팔았다. 이에 겨울

연가 저작권자인 KBS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주인공의 목도리 등에는 KBS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났다고 볼 수 없어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보면서도, B가 자신의 영업을 위해서 겨울연가

의 명성을 무단으로 이용, KBS의 드라마 상품화 사업으로 취할 수 있는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

아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다. 즉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가해의 태양이 중대하며 법률상 

보호가 필요한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도 고려해볼 수 있다. 

아이디어에도 주인이 있을까. 이는 복잡한 문제이다. 아이디어에 주인을 두면 우리는 멀리 볼 수 있

는 거인의 어깨를 잃고 말며, 아이디어에 주인을 두지 않으면 멀리 보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는 경우가 

생겨난다(이윤추구는 무시할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이니까). 이런 측면에서 아이디어 보호와 도용 문제

를 검토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균형 감각의 견지일 것이다. 우리 법은 아이디어를 지적재산권 범

위 밖에 두어 원칙적으로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법 또는 불법행위법을 

적용하여 아이디어의 재산 가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잡고 있다. 

덧붙임, 주커버그를 궁금하게 만드는 영화 <소셜 네트워크>

이런 저런 말들을 많이 늘어놓았지만, 사실은 <소셜 네트워

크>가 재미있다는 말을 가장 하고 싶었다. 주커버그는 비아

냥거리기 일쑤고 착하지도 않았지만, 묘하게 마음을 주게 하

는 구석이 있었다. 엔딩크레딧이 올라갈 때 즈음엔 나는 실제 

주커버그는 어떤 사람일지가 궁금해졌다. 검색해보니 (영화 

오프닝에서 주커버그의 캐릭터를 강렬하게 보여주었던) 에

리카는 허구 인물이었다. 실제로 주커버그는 9년 간 사귄 여

자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돈도 많은데 순정남이셔!). 나

는 주커버그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다.

4) 윙클보스 측의 주요 주장은 ‘두 개 사이트가 모두 대학생만을 위한 소셜네트워크로 사람들과 그들의 관심사항 등을 담은 디렉토리를 포함하고 있

고 하버드대학에서 시작해서 국내외 검증된 학교로 확장하는 계획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고, 주커버그 측의 주장은 ‘하버드커

넥션은 파티 안내나 데이팅 사이트로 개발, 프로모터들과의 협상을 통해 중간에서 이득을 챙기는 게 목적이었고, 페이스북은 비상업적인 서비스로

서 오프라인 학생 편람을 대체할 목적이었고 개인정보가 사이트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두 사이트는 명백히 달랐다.’는 것이다. Kirkpatrick, D. 앞의 책, 

124-125면.

영화의 주인공 마크 주커버그의 실제 모습

(출처 : The Washington Post, 「After learning about 

books, Mark Zuckerberg discovers other exciting new 

technologies」, 2015년 1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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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1. 언론정보1)의 유통 공간 확대와 언론중재법의 위상

1980년 우리나라 전체 매체 광고비는 2,750억 원이었다. 거의 대부분을 ‘신

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 등 ‘언론’이 차지했다. 그 해 말 제정된 「언론

기본법」에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언론중

재제도가 도입되었다. 10년이 지난 1990년 매체 광고비는 2조 원을 넘었다. 

역시 대부분의 광고비는 신문과 텔레비전 등 ‘언론’ 매체가 차지했다. 1990년

대는 미디어 환경이 급변한 시기였다. 지상파 민영방송이 허가를 받아 전국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했다. 기존의 중계유선방송 외에 종합유선방송 제도가 

1) 이 글에서 사용하는 '언론정보'란 '사실보도'로 제한되는 언론중재법 상의 '언론보도'를 넘어서는 개념이다. 원

래의 언론보도가 인터넷과 SNS 등 다양한 정보수단을 통해 다양한 정보양식으로 변형되어 소비되는 현실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바야흐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조정 및 중재 대상이 언론

정보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신생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뉴스소비와 인격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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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었다. 다시 10년 후인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시행된 그 해에 광고비는 5

조 8,535억 원을 기록했다. 전통적인 언론 매체의 광고비 비중은 78.6%였다. 그로부터 

또 다시 10년이 지난 2010년 전통적인 언론 매체의 광고비는 51.1%로 뚝 떨어졌다. 

언론중재 제도가 도입된 1980년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언론’ 매체의 광고비 비중

은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2005년 64.2%였다. 2015년 현재 전통적인 ‘언론’ 매체의 광고

비 비중은 40% 내외에 불과하다. 반면 2000년 2.3%에 불과하던 인터넷 매체의 광고비

는 짧은 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2005년 8.0%, ‘포털’을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에 편입한 2009년 17.1%를 기록했다. 2011년 인터넷 광고비는 ‘신문’, 그 이듬해 지

상파방송사의 광고비를 능가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2014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전체 광고비 10조 9,722억 원 중 인터넷과 모바일 등 온라

인 광고비는 3조 723억 원으로 전체 광고비의 28%였다. 특히 모바일 광고비는 7,250억 

원으로 6.7%를 차지했다. 한편 영국 미디어산업에 관한 전망 중에는 가디언의 자료를 근

거로 하여 2015년 영국 전체 광고비의 50%를 인터넷이 점유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2) 

가디언은 2011년 새로운 저널리즘 전략으로 ‘디지털 퍼스트’를 제시한 바 있다.

매체별 광고비 구성은 시민들의 미디어 수용 혹은 정보추구행위가 어떻게 바뀌고 있

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2014년 한국인들의 미디어 소비 경향을 보면, 텔레비전은 뉴

스 미디어 점유율에서 48.5%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대신, 인터넷의 뉴스 미디어로서의 기능은 31.7%를 차지해 종이신문 10.9%, 라디오 

4.6%, 종이잡지 0.2%를 크게 뛰어 넘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뉴스 소비는 4.1%였다. 

특히, 2030세대가 세상과 가장 자주 교류하는 매체는 텔레비전이나 종이신문이 아니라 

스마트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이미 2012년에 모바일 이용률이 텔레비전 이용률

을 넘어 섰다.3) 종이신문이 생산한 뉴스가 소비되는 경향을 보면, 1996년 신문의 구독

률은 69.3%, 열독률은 85.2%였다. 언론중재 제도 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이 원래의 기

능에 맞게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제 이름을 찾아 자리를 잡을 무렵이었다. 「언론중재법」

이 제정·시행된 2005년을 전후해 신문의 구독률은 40%, 열독률은 60%대로 내려앉

았다. 2014년 신문의 구독률은 20.2%, 열독률은 30.7%로 시민들은 하루 평균 종이신

문을 10.4분 읽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 이용시간은 평균 116.8분, 소셜 미디어는 

22.1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언론’으로서 종이신문의 약화된 위상을 보여주었다. 그

러나, 종이신문을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하는 결합열독률은 78.0%로 미미

하나마 전년대비 상승했다.4)

2) 김지현(2015), “2015년 영국 미디어산업 전망”, <신문과 방송> 제529호, 32-36면.　

3) 한국언론진흥재단(2015), <2014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4) 남유원(2015), “2014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종이신문 안 읽지만 신문기사는 본다”, <신문과 방송> 제530호, 70-78면.　

Spring _ 67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어떤 형태로든 종이신문이 생산한 뉴스를 소비하려는 미디어 이용자들은 여전히 존

재한다는 의미다. 새로운 정보원으로서 SNS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변화나 포털에서의 

뉴스 소비 방식의 변화도 뚜렷하다.5) SNS는 시시콜콜한 개인적인 사건이나 생각이라

도 온 세상의 관심을 끄는 뉴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SNS 사용자

들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에 대한 고민 없이 SNS를 활용한다.6) 그 결과, 

신문과 방송 등 전통적인 언론 매체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에 대한 합리적 조

정절차가 더욱 복잡해졌다. 언론중재위원회 <2013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 건수의 비중이 전체 사례의 절반을 상회

한다.7)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구제 조정 건수가 크게 증가했으나 인터넷 기반 뉴스공

급과 소비로 인해 발생한 피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광고시장의 매체

별 추이나 모바일 미디어의 보급 확대, 이용 시간 증가를 고려할 때 추후 인터넷과 SNS

로 인한 인격권 침해 현상은 더욱 늘어나고 심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미디어 환

경과 뉴스정보 이용 행태의 변화로 인한 다양한 인격권 침해를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기로 한다. 

2. SNS 및 인터넷 이용 관련 법적 가이드라인

대법원은 법관들이 SNS와 인터넷을 이용할 때 유의할 점을 제시하였다.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들은 첨예한 사회적 사건이나 개인 간 분쟁을 재판하는 법관들

의 행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은 물론, 언론정보를 매개로 한 피해구제 담당기

관과 언론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5년 3월 11

일,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을 표명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권고의견 

제10호」로 발표했다. 대법원은 이 권고의견에서 법관에게도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공

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표명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

5) 김대원·김수원·김성철(2014), “네이버 뉴스스탠드 도입 이후 뉴스 웹사이트 네트워크 구조 분석: 웹사이트 유출입을 기준

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1권 4호, 57-96면; 방은주·김성태(2014), “소셜미디어 등장 이후 뉴스 제작 과정 변화에 

대한 국내 언론사 기자들의 인식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14권 2호, 113-156면; 설진아(2013), “소셜 뉴스의 기사유형 및 뉴스특

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7권 6호, 149-175면; 홍주현(2014), “취재원으로서 SNSs 정보와 언론의 매체 가시성과 정확

성·자극성 연구: 트위터의 ‘강남역 맨홀 뚜껑 역류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8권 1호, 252-282면.　

6) 장정훈(2013), “SNS, ‘소셜 미디어’도 ‘미디어’다!”, <언론중재> 제126호 14-21면.　

7) 최근 수년간 인터넷신문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은 크게 증가한 반면,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상대로 한 신청은 다소 감소하고 있

다. 2011년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청구된 조정 사례는 705건으로 33.2%, 2013년 1,130건으로 46.4%였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인

터넷뉴스서비스의 비중은 24.0%(510건)와 15.2%(369건) 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이유를 아웃링크 기사의 원래 뉴스 제공 언

론사를 상대로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피해구제에 더 실익이라는 현실과 일부 검색서비스 업체의 업무 폐쇄에 따른 현상을 반

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2014), <2013 연간보고서> 2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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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특히 법원의 위신이나 권위를 실추시키는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인

터넷 사이트나 비공개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익명으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 

내용의 글 등을 게시하고 싶은 유혹이 있더라도 법관은 품위를 손상하거나 재판의 공정

성을 의심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처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폐쇄된 공간에 게시하거

나 익명으로 작성하더라도 오래 보존되고 쉽게 전파되며 갖가지 방법을 통해 신원을 추

적할 수 있는 매체 특성상 내용이나 작성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8) 2012년 5월 대법원은 이미 법관의 SNS 이용 시 유의할 점에 대해 ‘권

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 내용은 인터넷을 이용할 때 제시된 가이드라인과 유사하

다. 법관의 SNS 사용상 유의점을 제시한 대법원의 「권고의견 제7호」에 따르면, SNS는 

신속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인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또 의사소통이 

즉각적이고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게시된 정보는 확산·존속되는 경향이 있다. 따

라서 SNS는 공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고의견은 학계에서 규정한 SNS의 

특성과 다르지 않다. 또, 미국 법관의 SNS 사용 관련 가이드라인과도 유사하다. 미국 

법관의 SNS 사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법관의 SNS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9) 또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법관이 SNS에 참여하고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관은 공적인 광장으로서 SNS에 올린 정보는 공개될 것

임을 인식해야 하고 SNS 상에서의 자신의 행위가 시민들에 의해 면밀히 관찰되고 있음

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10)

한편, 일찍이 인터넷을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며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라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상의 표현을 질서위주의 사고로 규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판

시했다. 표현 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인 변화를 야

기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 분야의 규제 수단은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

8) 대법원 2015. 3. 11. 「권고의견 제10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협박적 표현, 음란하거

나 저속한 표현 등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표현을 하지 말 것, 둘째, 성별이나 인종·나이·지역 등에 따른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혹은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을 하지 말 것, 셋째, 담당한 사건의 합의 

내용이나 재판절차 상 알게 된 비공개 내용, 소송관계인 신상정보, 자신이 담당한 재판의 정당성에 대한 일방적 강조, 재판 내용

에 대해 공연한 오해를 불어올 수 있는 의견 표명의 금지 등이다. 한편 대법원 「권고의견 제7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법관은 SNS 특성을 숙지하고 사용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둘째, SNS 사용 중 법관윤

리강령을 준수하여 품위를 유지하고 법관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하며 편견이나 차별을 드러내거나 오해받

지 않도록 할 것, 셋째, SNS 상에서 소송관계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교류할 때 공정성에 의심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넷째, 

SNS의 공개적 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 사건에 대해 논평하거나, 의견의 표명을 제한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타인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조인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 다섯째, SNS 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쟁점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자기절제와 품위를 유지하여 사회적 논란이나 공정재판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등이다.　

9) 노동일(2012), “법관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경희법학> 제47권 2호, 9-46면.　

10) 노동일, 위의 글, 38-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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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새롭게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11) 이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과 이

를 기반으로 한 여러 매체의 표현 자유의 폭을 넓히는 결정을 해 왔다. 2010년 12월 헌

재는 인터넷의 특성상 정보 수신자들은 매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

고 특정한 표현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도 실시간으로 가능하다고 평가했다.12) 2011년 12

월 29일 헌재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대화방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

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언했다.13) 헌재는 이 결정에서 공직

선거의 관점에서 볼 때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 이용에 따른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해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

는 정치 공간, ‘기회의 균형성·투명성·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

합하는 매체, 더불어 정보 수용자들의 자발성과 적극성에 기반하여 정보 수용이 이루어

지는 매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인터넷 상의 정치적 표현이나 선거운동을 금지해서 얻

은 이익은 불분명한 반면, 전면적인 제한이 가져 올 불이익이나 피해는 민주주의 발전 

및 민주적 정당성 제고 차원에서 볼 때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14)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신문과 방송 등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

페이지나 개인 블로그, SNS를 통한 개인의 표현행위도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는 ‘공

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15) 헌재는 이 결정에서, 개인들은 이미 홈페이지·

블로그·SNS 등 인터넷 상의 다양한 표현 매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활발

한 토론과 반론을 벌이고 있다면서 개인의 표현행위도 언론 매체와 마찬가지로 국민들

에게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을 전달하여 알 권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의 표현이 개인의 인격형성과 자기실현은 물론 정치적 의

사형성 과정에 참여하여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공적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으므로 개인

의 인터넷 상 표현을 헌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헌재는 

회사 직원들과 소통할 공간으로 개설해 운영한 인터넷 블로그에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11)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12)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 결정　

13)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제255조 

제2항 제5호의 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

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결정　

14)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결정　

15) 은행관련 인력송출 전문업체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직원들과 소통할 목적으로 포털 다음에 블로그를 개설했는데 방문객은 

많아야 하루 20명 정도였다. 이 블로그에는 영화나 노래, 독서에 대한 24개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다. 청구인은 ‘서프라이즈’

라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일명 ‘쥐코’ 동영상을 퍼가기 메뉴를 이용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쥐코’ 동

영상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주된 내용으로 한 25분 32초 분량의 자료이다.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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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비판적인 동영상, 대통령에 대한 관심 사안을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소소한 개인의 인터넷 공간일지라도 공적인물에 대한 

공적 사안과 관련된 자료를 게시할 경우, 언론 매체에 대한 명예훼손 면책의 법리로 활

용되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의 기준이 그 공간에도 적용된다고 판

단해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16) 

그러나 SNS 등 사이버 상의 표현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의 염려도 널리 

퍼져 있다. 2012년 2월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 영역은 시대적·기술적인 변화 상황에 

따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시시각각 새로운 정보 

내용과 유통 형태가 출현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인터넷 정보는 기존 통신과 달리 

복제성·확장성·신속성을 갖고 유통되기 때문에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

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터넷 정보 유통으로 인한 개인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사후에 회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17) 같은 날 헌법재판

소는 다른 사건에서 복제성·확장성·신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범죄

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할 경우 실제 범죄 발생 가능성

이 커지고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형식의 다양성과 규모, 전파

성에 있어 기존 정보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새로운 형태로 계속 확대 재생산될 가능

성이 높은 인터넷 상 정보가 범죄를 조장하거나 범행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

기 위해 어느 정도의 유연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포괄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18)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2012년 5월 인터넷의 이용이 보편화된 우리나라에서 타인에 대

한 모욕, 명예훼손, 비방을 내용으로 한 게시물의 유통 수준이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

라고 평가했다. 헌재는 글·사진·동영상 등을 이용한 인터넷 상의 사생활침해 및 명예

훼손 게시물들은 반론과 토론을 통한 자정작용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고 보았다. 또, 온라인 상의 표현은 익명성과 비대면성, 빠른 전파가능성으로 인해 타인

의 인격을 파괴하는 데 최소한의 감정적·이성적 배려도 상실되는 예가 종종 발견된다

고 진단했다. 더불어 신뢰성 없는 정보의 무차별적 살포로 단시간에 개인 또는 관련 집

단의 인격이 형해화 되고 회복 불능에 빠지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헌재는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를 그대로 존속시킨 채 분쟁해결절차

를 진행하거나 사후적인 형사처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피해를 전보하는 효

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상 ‘임시조치’제도는 온라인 상 

16)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결정　

17)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가13 결정　

18)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8헌마50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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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

정했다.19) 또 2013년 6월 헌재는 인터넷 등의 매체특성을 고려할 때 모욕적 표현행위의 

전파에 따른 파급효과가 적지 않고, 그로 인한 개인의 명예가 침해당할 우려가 과거보

다 훨씬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형법 상 모욕죄를 두어 표현행위자를 처벌할 헌법 

상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20)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이용한 공직선거운동의 합헌성을 판단한 사건 등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게시판·대화방, 블로그, 트위터 등을 두루 ‘인터넷 매체’로 규정하였

다.21) 선거운동기간에 관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56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 컴퓨터 이용자

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동영상 정보 등을 주고받는 전자우편 방법을 통

해 정보를 유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82조 역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

거운동을 규정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게시판·대화방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규율

하고 있다.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제를 규정한 동법 제82조의6 역시 마찬가지다. 

법관의 SNS 및 인터넷 이용에 대한 대법원의 권고의견, 인터넷 혹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인터넷이나 인터넷에 기반한 다양한 유통 경로의 구분

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SNS의 고유한 특징을 고

려해 반영하면 된다며 인터넷과 SNS를 구분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고 보

는 견해도 있다.22) SNS 규제는 인터넷 규제와 그 본성에 있어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행위들, 이를테면, 전자우편이나 메신저, 포털게시판, 카페, 

블로그 등에 글을 올리고 댓글을 붙이는 행위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것에 해당되고 

스마트폰 등으로 SNS를 이용해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는 

것이 별다른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SNS를 통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 법익 침해를 이유로 국가가 개입해 처벌하는 것을 

19)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88 결정　

20)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결정에서 박한철·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현행 형법 상 모욕죄 조항이 위헌이

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SNS 등이 일상화 된 환경에서 모욕죄의 형사처벌이 우리 사회에 미치

는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우려했다. 온라인 상의 모욕적 표현을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수긍한다

면서도 주로 청소년들에 의해 우발적·충동적으로 행해지는 모욕적 표현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많은 시민

들을 불필요한 범죄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모욕’의 범위에는 경미한 모욕행위,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까지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까지 모욕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모욕죄에 대한 고소·기소·재판에 이르는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은 행위자뿐만 아니라 이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일반

인들에 대해서도 위축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다.　

21)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결정　

22) 문재완(2012), “SNS 규제와 표현의 자유”, 한국언론학회 <한국 사회의 정치적 소통과 SNS 세미나 자료집> 123-149면; 정정

원(2012), “SNS 게시물의 작성, 재게시행위와 인터넷 상 명예훼손”,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제12집 3호, 839-862면; 

안성조(2013), “SNS를 이용한 명예훼손의 법리적 검토”, <형사정책> 제25권 3호, 105-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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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학자들은 대신 자율규제와 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국의 인터넷 

규제법제는 외국에 비해 규정도 많고 처벌도 엄격한데 규제를 강화할 경우 안전은 일

부 확보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한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보장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23) 그러나, 학자들은 언론의 상업적 접근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

를 표명한다. SNS와 언론보도가 결합하여 보호되어야 할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 확산

될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주체를 찾기 어렵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대응하기가 매

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이 취재

의 기본인 사실 확인도 없이 온라인 상에서 떠도는 사건, 사고를 그대로 인용, 보도함으

로써 개인의 피해를 더욱 확대한다는 것이다.24) 언론이 상업적 이익을 위해 SNS의 특

성인 실시간적 속보성 확산을 유도하는 호기심 기사를 만드는 것을 경계하는 학자도 있

다. 악성루머와 무비판적인 마녀사냥에 가까운 집단주의를 유도하는 언론 기사는 SNS

를 거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는 것이다.25)

실제로 ‘음식점 채ㅇㅇ 임산부 폭행사건’, ‘국물녀 사건’, ‘택시 막말녀 사건’, ‘고 송ㅇㅇ 

아나운서 사건’, ‘중학교 여교사 사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 헤아릴 수 없는 사건

들이 SNS와 언론보도를 오가며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시비에 말려들

었다.26)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특히 한국의 주요 정보추구 행위 공간 혹은 매체 

광고비의 소비 공간이 인터넷과 모바일 매체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언론보도와 

SNS 간의 밀접한 연계 및 활용 실태를 고려할 때, 속속 등장하고 있는 신생 미디어 플랫

폼을 통한 뉴스소비와 인격권 보호 문제를 짚어볼 필요성은 매우 크다. 언론중재 제도가 

뿌리를 내린 지 30년이 훌쩍 지난 현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때가 늦었다고 할 것이다. 

 

3. SNS·뉴스큐레이션서비스의 언론성과 피해 구제

뉴스큐레이션이란 여러 언론사들이 생산한 뉴스를 상황에 맞게 편집해서 이용자들에게 

23) 김경호(2014), “SNS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 판결에 나타난 특성 연구: 트위터와 페이스북 판결을 중심으로”, <언론

과 법> 제13권 2호, 165-190면; 류부곤(2014), “SNS 상에서의 정보유통과 ‘공연성’ 개념”, <형사정책> 제26권 1호, 277-301면; 박

경신(2012), “SNS의 매체적 특성과 법적용의 한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5집 3호, 127-157면; 이동훈(2013),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 시대에서 액세스권의 헌법적 의의: SNS선거운동과 네트워크 액세스권”, <유럽헌법연구> 제13호, 263-292면; 이병섭

(2012), “팟캐스트의 규제 시도에 대한 시론적 고찰”, <언론학연구> 제16권 3호, 111-139면; 정완(2014), “수사기관의 사이버검열, 

현행법 상 허용되는가?” <언론중재> 제133호, 6-15면; 황용석(2012), “표현매체로서 SNS에 대한 내용규제의 문제점 분석: 법률

적·행정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58호, 106-129면.　

24) 이양환(2012), “소셜미디어를 통한 개인 신상정보 침해와 언론보도의 영향”, <언론중재> 제124호, 38-52면.　

25) 김현수(2014), “소셜미디어 문화의 형성과 표현의 자유”, 경북대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46집, 160-161면.　

26) 이양환,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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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뉴스큐레이션은 앱을 통해 제휴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이용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NS와 연동되기 때문에 광범하게 활용되고 있다. 2010년 2월 

서비스를 시작한 플립보드를 비롯, 구글플레이 뉴스스탠드, 스토리파이, 카카오토픽, 

서카, 피들리, 링크드인, 핀터레스트, 인터레스트미 등 다양한 국내외 뉴스큐레이션서

비스가 선을 보였다.27) 디지털 환경에서 뉴스큐레이션서비스는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의 광고매출 급증, 모바일을 활용한 정보추구 행위의 비중 

확대 등에 힘입어 다양한 언론법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독자들이 언론을 방문하거나 구독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디지털 모바일 시대엔 언

론이 독자들을 찾아서 상황에 맞게 기사를 전달해 주지 않으면 시민들은 기사를 읽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또 각 언론사에 대한 뉴스 충성도는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뉴스가 유통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해졌다.28) 앞서 <2014 언론수용자 의식조사>를 통해 

나타나듯이 종이신문 구독률이나 열독률 그 자체는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지만, 인터넷

이나 SNS와 결합한 열독률은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뉴스큐레이션의 뉴스 집적 

및 활용 현실을 고려할 때, SNS는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의 주요 소비 통로일 뿐만 아니

라 뉴스 내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다양하고 즉각적인 상호작용 메시지가 유통되는 공간

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뉴스 보도 대상이나 제반 게시물에 언급되는 인물의 인격권

을 침해하는 정보들이 즐비해지고 원래 뉴스뿐만 아니라 댓글 등 파생 표현에 의한 피

해 역시 광범하게 확산된다.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와 같이 인터넷 혹은 인터넷을 기

반으로 한 매체 공간에서의 신속한 피해구제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어떤 기관에 의해 

피해를 구제할 것인가 하는 관할의 문제도 매우 중요해졌다. 관할 기관의 역량이나 법

적·제도적 장치의 수준에 따라 피해구제의 질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미디어법에 따르면 언론성은 개인이 아닌 기업으로서 기사의 생산과 편집이라

는 두 가지 핵심 성격을 포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셜 큐레이션뉴스나 로봇저널리즘

과 같이 언론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언론사로서의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디어들이 등장해 보도기능에 대한 조정이나 중재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

다.29) 이를테면 「언론중재법」  상 ‘언론’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각각 「방송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

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따른다. 동법의 

27) 손재권(2014a), “디지털 큐레이션 시대가 왔다”, 제일기획 <CHEIL> 제464호, 4-7면; 황용석(2014), “디지털시대, 신생뉴스서

비스의 등장과 법적 ‘언론성’ 개념의 공백”, <언론중재> 제133호, 30-39면.　

28) 손재권(2014b), “언론계의 ‘디지털 퍼스트’ 바람: 디지털 전환은 사람이다”, <관훈저널> 제133호, 58-64면.　

29) 황용석,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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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대상인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

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이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라고 말하며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

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그리고 동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

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 확립이라는 입법 목적을 갖고 있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언론이나 포털 등이 제공 혹은 매개하는 서비스로 인

해서 인격권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의 언론중재 제도가 그 피해를 구제하지 못하

는 상황이 확대될 여지가 크다. 

소셜 뉴스큐레이션은 대중이 콘텐츠를 선택하고 전시한다는 점, 이용자들의 취향이 

뉴스유통에 가장 큰 변수라는 점에서 기존 언론과 차이가 있고, 인위적인 기사편집을 하

지 않는다는 점에서 포털 서비스와도 다르다. 또한 소셜 뉴스큐레이션서비스는 정보 공

유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뉴스를 공급하기도 한다. 이런 특성상 

권리 침해가 발생하면 그 매개자에게 뉴스 확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30) 최근 다음카카오사가 제공한 새로운 두 가지 뉴스 서비스 중에서 ‘카

카오토픽’은 네이버 뉴스스탠드와 마찬가지로 신문법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로 분류된다. 반면, 언론사의 기자나 일반인 등과 기사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들이 

기자나 일반인을 선택하여 기사 작성을 의뢰하고 기사 작성비를 임의로 지급하는 방식

의 ‘뉴스펀딩 서비스’는 복잡한 성격을 갖는다. 언론사 소속의 기자가 작성하여 올릴 경

우 ‘인터넷신문’, 일반인이 작성하여 올린 기사의 경우 카페 서비스와 같이 ‘1인 미디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31)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콘텐츠의 경우, 한국의 미디어 관련법 구조에서 두 가지 경로로 

그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언론사가 생산한 언론 기사가 인터넷 상에서 타인의 인격권

을 침해하는 경우 그 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언론중재법」  상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피

해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 기사가 아닌 게시 정보로 인해 인터넷에서 피해

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4조의10에 따라 정보통신서비

스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나 반박내용의 게재 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부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정보·인터넷공간·기사’라는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인터넷 상 콘텐츠들에 대해 현행 언론중재제도는 한계를 가진다는 지

적이 있다. 그러한 지적에 따르면, 언론사에 의해 생산된 인터넷기사는 정정보도청구나 

30) 황용석, 앞의 글.　

31) 김경환(2014),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 <언론중재> 제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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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도청구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지만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인터넷 기사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는 인지일로부터 3개월 또는 

게재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이 존재하는데 짧은 제척기간은 기사의 지속적 저

장과 검색엔진을 통한 반복적이고 용이한 인터넷 상 표출에 적절치 않다.32)

전통적인 매체에 의해 뉴스 정보가 생산·공급되는 양상은 최근에 극히 약화되었다. 

불과 20-30년 전 대부분의 광고비를 점유하던 뉴스 생산 4대 매체의 비중은 절반 이하

로 하락했다. 대신 매체 광고비 집행의 변화에서 나타나듯, 대중의 정보추구 행위는 인

터넷과 모바일 미디어로 옮겨가고 있다. 전통 매체 시대에 출범해 인터넷서비스사업자

의 뉴스기사 매개 현상까지 아우르고 있는 한국의 언론중재 시스템은 광고비 이동으로 

표출되는 정보추구 현상의 변화와 법원의 인터넷과 SNS 등에 대한 인식을 감안하여 가

장 적절한 피해구제 방식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뉴스큐레이션서비스에 의한 

언론기사의 유통과 소비, 그리고 SNS와 결합한 다양하고 새로운 뉴스 활용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방법에 의해 어떤 

기관이 피해구제를 처리할 것인가,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그에 대한 고민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하기로 한다. 

첫째, 언론중재의 대상이 되는 ‘언론’의 범위를 정보 유통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인터

넷, 혹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저장·검색·유통되는 언론기사 및 언론기사에 파생된 제

반 정보에 의한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 언론성을 토대로 한 전통적인 

언론매체의 정보유통 역량은 급속히 감소하고 대신 SNS와 인터넷 등의 공간이 광고집

행·정보유통·의견표출의 주요 무대가 되고 있다.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설정

된 전통 언론매체의 피해구제 제척 기간이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구제를 무력

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더불어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원화 된 인

터넷기사 및 인터넷정보 관련 피해구제 시스템은 뉴스펀딩이나 뉴스큐레이션 같은 다

채롭고 새로운 서비스에 의해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 

2009년 언론중재 대상에 포털 서비스가 포함된 때 보다 두 배 가량 더 많은 광고비가 

인터넷과 모바일 매체를 통해 집행되고 있다. 온라인 공간을 통한 언론정보의 유통량

과 인격권 침해 표현 사례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시민의 권

리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언론중재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관련

32) 김경환은 전통적인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의 구제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형태의 피해를 6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

째,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가 인용된 원 기사의 복제글 또는 링크, 둘째,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

해유발 인터넷 기사, 셋째,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유발 기사에 대한 복제글 또는 링크, 넷째, 피해유

발 1인 미디어 기사 및 그에 대한 복제글이나 링크, 다섯째, 위의 4가지 유형에 대한 검색결과, 여섯째, 카카오토픽이나 뉴스펀

딩과 같은 피해유발 새로운 뉴스미디어 기사 및 그에 대한 복제글이나 링크, 검색결과 등이다. 그는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나 정

보, 부적절한 기사나 정보의 삭제청구 및 부적절한 기사나 정보의 갱신청구 등을 언론중재위원회가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제언한다. 김경환, 위의 글, 102-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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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기사 및 정보의 피해구제를 담

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인터넷이나 인터넷에 기반한 SNS 공간이 여론과 정보 유통의 장으로서 민주주

의 제도의 유지·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직선거법 상 선거기사심의위원

회·선거방송심의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 3원화 된 선거정보 분쟁해결 절

차를 언론중재위로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합 운영은 앞

에서 제기한 언론기사 및 언론기사에 파생한 인격권 침해의 구제 효율성을 확보하는 동

시에 선거관련 SNS 등의 표현에 대한 심의의 효율, 신속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

다. 언론정보의 소비자이자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은 논쟁점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 서로 반박하는 정보를 균형 있게 획득해야 올바른 여론 형성과정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다.33) 선거관련 심의를 개별 기구가 분리해 담당·처리하는 것은 매체별 형

평성,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전문성, 반론보도 처리의 시급성과 위원분포의 지역성 등을 

감안할 때, 또 오랫동안 언론중재위원회가 한국 사회에서 획득한 업무처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비춰볼 때 언론중재위원회가 인터넷과 인터넷 기반의 선거관련 심의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로스쿨을 마친 법조 인력의 규모와 전문성, 언론중재위

원회의 체계성과 노하우 등을 고려할 때 상시적인 통합 운영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셋째, 언론중재위원회가 인터넷,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온라인 공간의 언론기사 및 

언론기사에 파생한 제반 정보로 인한 인격권 침해 문제를 통합 처리할 경우, 언론중재

위원회는 효율적인 인터넷 자율규제를 위한 교육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SNS 상에

서의 인격권 침해에 대해 국가가 법적으로 개입하고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34)

자율규제 모델의 전제는 언론사와 언론인, 시민들의 윤리적 각성 및 교육의 중요성이

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 침해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현실 인

식’, 소셜 미디어의 프라이버시 침해적인 속성을 감안한 언론사와 기자들의 정확성·객

관성·균형성에 초점을 맞춘 기사의 생산,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 가해자와 그 가족들

이 보도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는 언론인과 시민들의 윤리실천이 절

실하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기사나 다양한 인터넷 정보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를 통

합하여 운영하면서 동시에 자율규제를 위한 교육 기관으로서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33) 이승선(2011), “언론조정·중재, 30년간의 전개와 성과”, <언론중재> 제118호, 7-19면; 이승선(2012), “선거보도 심의제도의 현

황 및 개선방향”, <언론중재> 제123호, 30-45면.　

34) 김경호, 앞의 글; 유승관(2012), “인터넷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 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시스템 연구”, <언론중재> 제

122호, 41-53면; 이동훈, 앞의 글; 황유선(2013), “뉴스 소스로서의 SNS 역할과 그 문제점”, <언론중재> 제128호 90-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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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과 

언론의 자유 
이진석

일본 와세다대학교 국제커뮤니케이션학 석사과정

전 동아일보 기자

특정비밀보호법이 시행된 지 3개월여. 일본 전

국에서는 이 법의 위헌 소송이 5건 이상 제기됐

다. 본 기고는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법의 위

헌 소송을 통해 법적 논점을 살펴보고, 법안 시행

을 통해 예상되는 알 권리와 언론자유의 위축효

과(Chilling Effect), 그리고 이에 대한 현지 언론

과 법학계의 반응을 소개하려 한다. 더불어 알 권

리에 대한 과거 일본에서의 판례를 살펴보고 향후 

특정비밀보호법 시행 과정에서 예측되는 법적 쟁

점을 논하고자 한다.

특정비밀보호법 입안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은 안전 보장에 관한 정보 

중 특별히 은닉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특정비밀’

로 지정하고 이를 누설하는 행위를 방지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정식 명칭은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다. 일본 내각관방 특정비밀보호법 시행준비실

은 법안 시행의 목적을 “국제 정세의 복잡화로 국

가 및 국민의 안전 확보 관련 정보의 중요성이 증

대함과 동시에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른 정보 누

설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정보 누설을 방

지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2) 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1) 일본 내각관방 특정비밀보호법 소개 웹페이지 http://www.cas.go.jp/jp/tokuteihimitsu/.

2) 일본 내각관방 특정비밀보호법 시행준비실 축조해설 제1조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이 시행된 2014년 12월 10일 오전 총리관저 앞에

서 벌어진 일본신문노동조합과 특정비밀보호법 폐지위원회 등 시민단

체들의 반대 시위 모습

(출처 : 특정비밀보호법 폐안 실행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

himituh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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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제2기 아베 내

각은 2013년 10월 25일 국가안전보장위원회의 승

인을 얻어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 같은 해 12월 

가결을 얻어 공표 뒤 2014년 12월 10일 동법을 시

행했다.

입법에 앞서 2013년 9월 일본 정부가 접수한 국

민 여론조사에는 9만48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 중 반대는 6만9579건이었던 반면, 찬성은 1만

1632건에 그쳤다. 이밖에 기타 의견이 9269건이

었다.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지만 입법 절차는 

강행됐다.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중의원은 46시간, 참의원

은 22시간으로 불과 68시간 만에 심의를 마쳤다.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정권의 

우정민영화 심의(215시간)나 2006년 제1기 아베 

내각의 개정교육기본법 심의(190시간) 등 이전까

지 사회적 찬반이 엇갈린 법안들과 비교해 지나치

게 짧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른바 졸

속심의라는 비판을 받았다.3)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연립 정당인 공명당이 의

석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법안의 통

과란 사실상 추인 과정에 지나지 않았다. 참의원 

본회의 투표 결과는 찬성 130표, 반대 82표였다. 

민주당은 중의원들이 아베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며 표결에 저항했지만 부족한 의석수를 뒤

집을 수는 없었다.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사설

에서 “다수의 힘을 과신한 권력의 폭주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4)

언론인 취재활동도 처벌대상 될 수 있어

특정비밀보호법이 알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

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은 이 법안의 처벌 관련 

규정으로 인한 위축효과에 있다. 법안은 ① 방위, 

② 외교, ③ 간첩 행위 등 유해 활동 방지, ④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5) 이와 관련된 사항이 누설

특정비밀보호법 국회 표결이 진

행된 2013년 12월 6일 일본 도쿄 

히비야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반

대집회에는 1,600여 명의 각계 

인사와 시민들이 참여했다.

(출처 : 특정비밀보호법 폐안 실

행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

himituho.com/])

3) (2013. 12. 14.), 秘密法拙速審議に苦言 <東京新聞> 

4) (2013. 11. 27.), 社説 特定秘密保護法案　民意おそれぬ力の採決 <朝日新聞>

5) 이하 일본 특정비밀보호법과 관련한 조항의 전문은 일본 내각관방 관련 페이지 http://www.cas.go.jp/jp/tokuteihi mitsu/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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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국가의 안전 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각 행정 기관장이 ‘특정 비밀’로 지정

한다. 공무원과 정부 계약업자가 이에 해당하는 정

보를 노출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 내지는 10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를 사주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기존 일본 국가공무원

법의 기밀 위반은 1년 이하, 자위대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점과 비교해 형량이 크다.

이 처벌 조항과 관련하여 언론인의 취재와 공무원

의 내부 고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먼저 기자의 주요 취재원인 공무원은 특

정비밀에 해당하는 사안이 누설될 가능성을 우려

해 기자의 취재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법은 ‘정보 노출을 교사, 사주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해석 여하에 

따라 언론인의 정당한 취재활동도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기자가 취재원인 공무원

을 통해 취득한 정보가 특정비밀 대상일 경우, 법 

적용 여부에 따라 기자와 공무원 모두가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법은 비밀 지정 권한이 있는 행정기

관의 범위를 ①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같은 핵심 공

안당국뿐 아니라, ②내각관방, ③내각부, ④국가

공안위원회, ⑤금융청, ⑥총무성, ⑦소방청, ⑧법

무부, ⑨공안위원회, ⑩공안조사청, ⑪외무성, ⑫

재무부, ⑬후생노동성, ⑭경제산업성, ⑮자원에

너지청, ⑯해상보안청, ⑰원자력규제위원회, ⑱

방어성, ⑲경찰청 등 광범위한 부처로 확대해 우

려를 확산시켰다. 이들 행정기관이 특정비밀로 지

정한 정보는 동법에 따르면, 최장 60년까지 공개

하지 않아도 된다. 일부 항목은 내각의 승인을 받

으면 무기한 특정비밀로 남는다. 결과적으로 이들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벌이는 정상적인 취재활동

이 침해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위법이 될 수

도 있다. 

시행에 따른 반발 여론을 의식해 법은 “법률을 

확장 해석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

해하지 않고, 알 권리의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보도와 취재의 자유를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는 

확장 해석 관련 조항을 추가했지만 언론계의 우려

를 불식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일본신문협회(日本

新聞協会)는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한 의견서에서 

“우려가 모두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①

정보 공개 관련 법 정비, ②가능한 한 빠른 재검

토 착수, ③국회 정보 감시 심사회가 비밀 지정의 

취소 등을 권고했음에도 행정 기관이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 기관에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요

구했다.6)

특정비밀보호법 심의 중인 일본 참의원 국가안전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민주당 등 야당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운 집권여당인 자민당과 연립 정당인 공명당은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 

(출처 : ANN 뉴스 방송화면 캡처)

6) http://www.pressnet.or.jp/news/headline/141208_45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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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 상의 알 권리와 특정비밀보호
법의 쟁점

특정비밀보호법 시행의 가장 큰 쟁점은 알 권리의 

침해 여부다. 일본에서 알 권리(知る権利)는 미국, 

한국과 같이 헌법상의 근거를 토대로 한 표현의 자

유의 연장선 상에 있다. 일본 헌법은 직접적으로 알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제11

조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享有)를 방해

받지 않는다.”에서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 인권, 

이 중에서도 정신활동의 자유에 속하는 표현의 자

유에 알 권리가 포함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더불어 제21조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기타 

일체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는 조항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통해 알 권리를 광의적으로 포함하

고 있다. 일본에서 말하는 통칭 액세스권(アクセス
権)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셈이다.

액세스권 보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정보

공개청구권이다. 행정기관 정보공개법(行政機関の
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7)은 국가의 행

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청구 절차를 정하는 

일본의 법률로 2011년 4월 시행됐다. 이 법은 일본 

국민 외에도 외국인이나 법인의 공개청구권을 인정

하고, 공개청구의 이유나 목적을 묻지 않는다. 행

정기관에 대한 정보 청구는 1766년 제정된 스웨덴

의 보도자유법을 시작으로 미국, 프랑스 등 전 세

계 90여 개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법률로 인정되고 

있는 국민의 권리다. 한국은 일본보다 앞선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비밀의 지정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불리한 정보를 의도

적으로 숨길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심지어는 

어떤 정보가 특정비밀인지조차 알 수 없게 돼 기존

의 행정기관 정보공개법을 무력화 할 소지가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존 헌법이 보장하는 알 권리와 

특정비밀보호법이 제한하는 범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비밀

보호법 시행을 전후해 일본에서 진행 중인 위헌 소

송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류하는 위헌 소송
특정비밀보호법의 위헌 소지와 관련해서는 과거 

일본의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 판례 중 동법의 취

지와 배치되는 판결 내용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일본에서 진행되는 동법에 대한 위헌 논의와 

관련해 자주 인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가공

무원법 위반 및 교사 혐의로 공무원과 기자가 피소

된 니시야마 사건(西山事件)8)이 있다. 해당 사건은 

1971년 오키나와(沖縄) 반환 협정에서 미국과 일

본 사이 밀약이 있었다는 기밀정보를 입수한 니시

야마 다키치(西山太吉) 당시 마이니치신문(毎日新
聞) 기자가 일본 사회당 국회의원에게 이를 누설한 

혐의로 체포된 사례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본 사건의 판결 요지에서 

“보도 기관이 공무원에게 비밀을 누설하도록 부추

겼다고 해서 위법성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

도를 위한 수단과 방법이 사회적 관념상 승인될 

수 있다면 정당한 업무행위”라고 했다. 재판소는 

다만 니시야마 기자가 당시 외무성에 재직 중이던 

여성 공무원과 강제적 불륜관계를 맺고 정보를 입

수했다는 부분이 정당한 취재활동의 범위를 넘어

7) 平成11年法律 第42号
8) 일본 최고재판소 사건번호 昭和51(あ)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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섰다고 판단, 결과적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

지만 본 판결은 언론이 공익을 위해 행정기관의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자체에 상당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특정비밀보호법 시행을 전후해 제기된 

위헌 소송에서 최근 일본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

면 동법이 위헌으로 판결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

다. 동법에 대한 첫 위헌 소송9)은 2014년 2월 제

기됐다. 후지모리 가츠미(藤森克美) 변호사는 개

인 자격으로 시즈오카(静岡) 지방법원에 낸 시행 

금지 및 위헌 확인 요구소송 소장10)에서 “① 법

안의 통과 과정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절차를 거

쳤다고 보기 어렵고, ② 해당 법안은 기존 일본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

중, 평화주의라는 가치와 상반되는 군사적 입법

의 성격을 띠고 있어 헌법의 기본원리를 부정하

고 있으며, ③ 동법의 처벌 규정은 죄형 법정주

의에 반해 헌법 제31조의 적법절차를 위반하므

로 제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송 피고 측인 일본국은 2014년 7월 

10일 제출한 답변서에서 후지모리 변호사의 변호

권이 헌법이나 변호사법에 의해 보장되지 않고 있

다고 반론했다. 같은 해 11월 20일 시즈오카 지방

법원에서 열린 제2차 구두 변론에서 무라노 유우

지(村野裕二) 민사2부 재판장은 법리 해석을 거쳐 

연내 재판을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원고인 후지모리 변호사가 12월 18일 판사 기피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후지모리 

변호사는 올해 1월 도쿄(東京) 고등법원에 항고했

지만 이마저도 기각, 2월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

를 제기해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도쿄 지방법원에서도 2014년 3월 동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원고는 프리랜서 기자, 사

진작가, 영화감독, 편집자 등 43명이다. 이 소송

에서 원고는 동법이 취재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을 문제로 들었다. 소송에 참여한 프리랜서 

라이터 아카시 쇼우지로(明石昇二郎)는 진술서에

서 “동법의 시행으로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가 크게 제한돼 현대판 금서(禁書)가 출현할 가능

성이 있다.”고 지적했다11). 이 소송과 관련해서는 

올해 3월 12일까지 총 5차례의 구두 변론이 열렸

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요코하마(横浜) 지방법원에는 2014년 7월 시

민운동가 13명이, 히로시마(広島) 지방법원에는 

같은 해 12월 개인이 동법에 위헌 소송을 냈다. 

시민운동가들은 동법이 시민운동을 억압할 가능

성이 있다는 점을 소송 이유로 들었다. 히로시마 

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에서 원고는 “동법에는 

비밀지정의 타당성을 관리하는 독립적 감시기관

의 설치 관련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관료에 의한 

정보 조작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도쿄신문은 지난해 11월 요코하마시에 

거주 중인 생활보호 대상자 여성이 요코하마 지

방법원에 접수한 특정비밀보호법 시행 금지 및 

무효 확인 행정소송이 기각됐다고 보도했다.12) 

원고는 생활보호와 관련된 기록이 특정비밀로 지정

될 우려가 있다며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는 구체적인 분쟁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추

상적으로 해당 법률의 헌법 적합 여부에 대한 판단

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별도의 구두 변론 없이 이

9) 平成２６年（行ウ）第２号
10) 소장 전문 http://plaza.across.or.jp/~fujimori/pdf/sojyou_tokuteihimitsu.pdf

11) http://no-secrets.cocolog-nifty.com/blog/　

12) (2014. 12. 13.), 特定秘密保護法　違憲訴え退ける <東京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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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각했다. 이로써 최소 5건 이상의 위헌 소송이 

햇수를 거듭하며 표류 중이거나 기각된 셈이다.

<표 1>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한 

일본 내 위헌 소송 제소 현황 

제소 

시기 
원고 내용

2014년 

2월
개인(변호사)

입법의 적법절차 등에 대한 

위헌 소송

2014년 

3월

프리랜서 기자 

등 43명

취재활동의 자유 침해에 따른

위헌 소송

2014년 

7월

시민운동가 

13명

시민운동 억압 가능성에 대한 

위헌 소송

2014년 

11월
개인

독립적 감시기관의 설치조항 

미비에 따른 위헌 소송

2014년 

12월
개인

시민 개인 기록의 비밀지정 

우려에 따른 위헌 소송

일본변호사연합회(日本弁護士連合会)는 2013년 

일본 정부의 동법 발표 단계에서부터 줄곧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같은 해 9월 내각관방이 입

법에 앞서 실시한 의견모집에서 반대 의견서를 낸 

이후 법안 시행 후인 올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

쳐 회장 명의의 반대 성명서13)를 게재했다. 단일 

사례에 대한 연합회의 성명서로는 이례적으로 많

은 수준이다.

연합회는 2013년 10월 3일 제출한 첫 성명서에

서 동법이 절차와 내용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

다고 지적했다. 동법이 장기간의 물밑 검토를 거

쳤음에도 국회 제출 1개월 전에 이르러서야 법안 

개요를 밝혔으며, 여론 수렴 기간도 2주에 그쳤다

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법안의 내용 측면에서는 

특정비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며 불명확해 알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동법에 

포함된 언론의 자유를 배려한다는 조항은 “일본에

서 언론의 자유는 이미 판례상 확립되어 있기 때

문에 이를 다시 규정할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통과 후에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불식되지 못한 채 국회 표결로 넘어간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연합회는 법안의 성립 분위기가 짙어지던 2013

년 11월 재차 성명서를 내고, 같은 해 6월 남아

프리카공화국 수도 츠와니에서 공표된 ‘국가 안

전보장과 정보에 대한 권리의 국제원칙’(Global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And The 

Right To Information, 이하 츠와니 원칙The 

Tshwane Principles)을 들어 동법의 문제점을 재

차 적시했다. 츠와니 원칙은 국제연합(UN), 미주

기구(OAS),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국제기

구를 비롯해 약 70개국의 안보 및 인권전문가가 2

년간의 토의를 통해 제정한 원칙이다. 국가가 안

보를 이유로 정보 공개의 범위를 설정할 때 준수

해야 할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츠와니 원칙은 ①누구나 공공기관의 정보에 접

근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제한하는 정당성을 증

명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일 것, ②정부의 인권 침

해행위나 대량살상무기 보유, 환경 파괴 등 비밀

로 할 수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것, ③비밀정보는 필

요한 기간에 한정해 비밀로 지정할 것, ④시민이 

비밀 해제를 청구하는 절차를 명확히 할 것, ⑤ 독

립적인 감시기구를 설치할 것, ⑥내부고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비밀유지를 통해 얻을 수 있

는 공익을 초과할 경우 처벌을 금지할 것, ⑦언론

인, 시민 등 공무원이 아닌 자는 처벌을 금지할 것 

13) 日本弁護士連合会 http://www.nichibenren.or.jp/activity/document/statem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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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14)

연합회는 동법이 이러한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거듭 피력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츠

와니 원칙은 사적 기관이 발표한 것이므로 국제

원칙으로 공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언론계도 반발
동법의 시행에 대한 일본 언론사들의 입장을 살

펴보면 대다수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

보 언론사로 분류되는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 

중도-자유주의 성향의 마이니치신문이 사설과 

칼럼을 통해 동법의 시행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

은 물론, 통신사인 교도통신(共同通信)과 홋카이

도신문(北海道新聞) 등 지방지 대부분이 반대 입

장을 취하거나 동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보수적 논조를 띠고 있는 니혼게이자이신문

(日本経済新聞)도 알 권리와의 균형이 우려된다

며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역시 보수 성향인 요

미우리신문(読売新聞)은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철저하고 신중한 심의

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표적인 우익지

로 평가받는 산케이신문(産経新聞)은 줄곧 동법

에 찬성하는 논조를 펼치고 있다.15)

<표 2>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한 일본 언론사들의 논조

언론사 
정치적 

성향 
동법에 대한 논조

아사히신문 진보 반대

도쿄신문 진보 반대

마이니치신문 중도 반대

교도통신 중립 반대

NHK 중립 부정적

니혼게이자이신문        보수 유보적

요미우리신문 보수 제한적 찬성

산케이신문 보수 찬성

주목할 점은 공영방송사인 NHK(일본방송협회)

도 동법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는 것이

다. 아다치 요시마사(安達宜正) NHK 해설위원

은 “불편한 비밀이 후세에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정부의 판단에 의해 매장될 수 있

다는 우려 속에서 동법이 시행됐다.”면서 “보안

상 비밀이 필요할 수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와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괴로운 과제”16)라고 평했다. 

일본신문협회는 동법이 ① 정부·행정기관에 

불리한 정보를 자의적으로 비밀로 지정해 국민

2013년 12월 6일 특정비밀보

호법 성립을 알리는 아사히신

문 호외. 신문은 법안 성립으

로 인해 알 권리가 침해될 가

능성이 높아졌음을 강조했다. 

(출처 : 아사히신문)

14) Global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and the Right to Information(The TSHWANE Principles, 2013. 6. 12.) 전문은 http://issat.dcaf.ch/content/

download/22892/289132/file/Global%20Principles%20on%20National%20Security%20and%20the%20Right%20to%20Information%20(Tshwane%20

Principles)%20-%20June%202013.pdf 참조

15) (2013. 12. 3.), <일본신문협회보> 참조

16) (2014. 12. 10.), 시론공론 “특정비밀보호법 오늘 시행”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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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필요한 정보를 은닉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② 높은 형량이 공무원의 정보 공개에 

대한 자세를 과도하게 위축시켜 사회 존립에 필

요한 정보의 유통까지 저해하고, ③ 언론의 정당

한 취재가 법의 운용에 따라서는 비밀 유출의 교

사 내지는 사주로 판단되어 죄를 추궁받을 수 있

다는 우려를 내놨다.17)

동법 시행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우

려 일색이다. 국제 언론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

(RSF)가 최근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일

본의 언론 자유도 순위는 180개국 중 한국(60위)

보다 한 단계 낮은 61위로 2014년(59위)보다 하

락했다.18) 국경 없는 기자회는 특정비밀보호법 

시행에 반대 성명을 내는 한편 일본에서 진행 중

인 동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지지한다고 발표했

다. UN 인권고등판무관(OHCHR)도 동법에 대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

을 내놨다.19) 다만 일본과 군사공조를 확대할 가

능성이 있는 미국 정부는 동법 시행에 대해 공개

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빗발치고 있다. 특정비밀보

호법 폐안 실행위원회20)라는 단체는 2013년 11

월 도쿄에서 야당 국회의원과 법조인, 일반 시민 

등 1만여 명이 모인 반대집회를 연 이래 전국적

으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언론계와 법조계, 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은 시행 3개월

을 넘어섰다. 일본 정부가 시행 후 약 3주가 지난 

지난해 12월 말 기준 발표한 특정비밀 지정건수

는 총 382건이다. 이 중 방위성(247건)이 대다수

를 차지했지만 외무성도 35건을 차지해 이미 상

당수의 과거 외교문서가 베일에 싸였다. 일각에

서는 동법 시행에 따른 특정비밀 지정건수가 수

십만 건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일

본 내각은 4월 중 동법의 운용 현황을 담은 보고

서를 작성해 이르면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이다.21) 법 시행에 따른 비밀 지정의 규모와 영향

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맺으며
특정비밀보호법의 시행을 전후해 일본 정부는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여론의 불안감

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다. 먼저 절차에 있어 사

회적 동의를 얻지 못했고, 동법이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에도 제

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주도로 강행했다는 점이 비판의 주된 배경이다.

그럼에도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안보 위협 등에 의해 각국 정부가 절감하

고 있는 정보관리 강화의 필요성은 제2, 제3의 

특정비밀보호법의 출현을 조심스레 예견하게 한

다. 동법의 밑바탕에 깔린 정치적 의도를 논하

기에 앞서, 알 권리와 국가안보의 팽팽한 균형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다시금 필요한 시점이다.

17) http://www.pressnet.or.jp/news/headline/141208_4527.html

18) http://index.rsf.org/　

19) Japan: “Special Secrets Bill threatens transparency”– UN independent experts GENEVA (22 November 2013) http://www.ohchr.org/EN/

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4017#sthash.mUSV3YlW.dpuf 참조

20) http://www.himituho.com/　

21) 日本経済新聞 2015년 1월 10일자 特定秘密、指定絞り込む、１２月末３８２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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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협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뉴스 포털의 전제 기사 관련 
댓글에 대한 책임 범위

모욕적인 독자의 댓글에 대해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

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에스토니아 최대 인터넷뉴스 

포털 사이트 Delfi AS사의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처

(출처 : http://www.delfi.lt/)

유럽인권재판소의 Delfi AS v. Estonia 판결에 대한 평석

Ⅰ. 들어가면서

유럽인권재판소 합의부가 2013. 10. 10. Delfi AS v. Estonia(no. 64569/09) 사건에서 인터넷

뉴스 포털 사이트는 독자의 모욕적 댓글에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앞서 에스토니아 최

대 인터넷뉴스 포털 사이트 Delfi AS사는 특정 선박 회사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바 있으며, 이 

기사에는 독자의 모욕적 댓글이 달렸다. 에스토니아 상급 법원은 이 댓글에 관한 책임을 인정

하였으나 Delfi AS사는 불복하고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였다. 하지만 유럽인권재판소 역

시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선고하였다. 그런데 2014. 1. 8. 청구인 Delfi AS사의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져 2014. 2. 17. 19명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유럽인권재판소 대재판부(Grand 

Chamber)에 회부되어 2014. 7. 9. 

공개 변론절차가 열린 뒤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정이 나지 않고 있는 상

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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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Delfi AS v. Estonia 사건의 사실 개요와 판결 요지

가. 사실 개요

발트해를 끼고 있는 나라들(핀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독일)은  많은 섬들을 가

지고 있어, 그들 나라간은 물론 본토와 섬들간, 섬들간에는 선박으로 왕래하거나 여행을 한다. 

페리호 선박회사 중의 하나인 에스토니아 SLK Ferries LLC가 2006년 에스토니아 본토와 몇 

개 섬 사이에 겨울 일정기간만 운행하는 얼음 공용도로 인근에 새로이 페리 항로를 개발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얼음도로의 일부가 파괴되었다. 그 결과 얼음 공용도로의 개방시기가 몇 주 연

기될 수밖에 없었다.

유럽 내 인터넷 보급률이 상당 수준인 에스토니아의 인터넷뉴스 제공자인 포털 사이트 Delfi 

AS사는 위 페리 항로 개발 기사를 게재하면서 새로운 페리호 항로의 개발로 인하여 보다 저렴

하고 신속한 기존 얼음 도로를 통한 각 섬들간의 이동수단이 파괴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그 인터넷 뉴스 기사 하단에 ‘댓글쓰기’란을 두고 댓글, 댓글 쓰

는 사람의 성명, 이메일 주소(선택사항)를 쓰는 칸을 두고 있었다. 

위 기사에 대하여 2006. 1. 24. 및 1. 25.에 185개의 댓글이 달렸고, 그 중 많은 댓글이 페리

호 운영자와 선박회사 소유주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이었는데 그 중 20여개는 SLK 선박회사의 

대주주이고 임원인 L씨에 대한 개인적 협박이나 모욕조의 말1)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독자들이 

그 댓글에 접근할 수 있었다(위 포털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뉴스에 대한 댓글은 매일 1만 여 개 

이상 거의 익명으로 올려지고 자동으로 업로드되며 포털사가 편집하거나 수정하지 않았고 위

1)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선박회사가 페리항로를 개발하는 것은 이용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돈벌레라는 등의 비난성 익명의 댓글이 있었다.　

2014. 7. 9. 공개 변론절차의 모습

(출처 : 유럽인권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echr.coe.

int/Pages/home.aspx?p=hearings&w=6456909_090720

14&language=en&c=&py=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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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적이거나 모욕적인 내용, 적대감과 폭력을 유발하는 내용, 음란 또는 저속한 표현이 있는 댓

글에 대하여는 댓글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는 규정도 게시판에 언급하여 두고 있었다). 

2006. 3. 9. L씨의 변호사가 위 포털 사이트에 위 모욕적 댓글 삭제 요청과 500,000크룬(약 

32,000유로)의 배상 청구를 하였고, 포털 운영자는 바로 모욕적 댓글을 삭제하고, 손해배상청

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L씨는 2006. 4. 13. 포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2007. 6. 25. 청구 기각 판

결을 받자 항소하였고, 2007. 10. 22. 항소가 받아들여져 제1심에서 재심리하여 댓글은 정당

한 비판의 정도를 넘어선 모욕적인 것으로 L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에 의

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포털 회사는 단순한 기술적, 자동적, 수동적인 뉴스 중개자라는 항변

을 배척하고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로서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5,000크룬(약 320유로)의 배상

을 명하는 민사 책임이 인정되었고, 그 판결이 2008. 12. 16. 포털 회사 항소기각, 2009. 6. 

10. 포털 회사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에스토니아 대법원이 포털 회사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단 요지는 ①댓글란의 마련과 댓

글의 수가 포털 방문자 수에 영향을 미쳐 포털 게시 광고에 따른 광고수입에 영향을 주는 등 댓

글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는 점, 포털 회사가 댓글 게재 규칙을 제공하고 그에 위반된 

댓글을 삭제할 수 있으나 이용자는 자신이 올린 댓글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점을 근거

로 댓글에 대한 포털 회사의 통제권을 인정하고 프린트 매체인 출판사와 유사한 댓글 게시자로

서의 성격 인정, ②불법적인 댓글 게시 이후 그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즉각적인 삭제를 소홀히 

한 관리 책임 인정 등이었다. 

나.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요지

이에 포털 사이트인 Delfi AS사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여 2013. 10. 10. 선고된 이 판결의 

요지는 뉴스기사는 공익을 주제로 다룬 것으로 기사 내용도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편파적이 아

니며, 선박 회사의 관리자에게 해명 기회도 주어지는 등 균형을 맞추고 있다. 다만 댓글은 명

백하게 모욕적이고 협박적인 말을 포함한 불법적인 것인데, ①포털사가 마련한 자동적 단어 

필터링 시스템, 불법적 댓글에 대해 원클릭 통지 후 즉각적으로 삭제하는 시스템 등의 작동이 

충분하지 않은 점, ②대부분의 댓글이 익명으로 처리되는 등으로 신원 파악을 할 수 없어 댓글 

작성자가 아닌 포털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포털사는 댓글을 통하여 상업적 이

득을 얻고 있어 그런 소송 제기가 합리적인 점, ③포털사의 책임액이 320유로로 소액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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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한 언론 자유 제한의 정도가 비례성 원칙에 합치한 점 등을 들어 에스토니아 법원의 판

단이 유럽인권규약 제10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 

Ⅲ. Delfi AS v. Estonia 판결에 대한 평가 

가. 우리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과의 비교 검토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

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

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

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

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

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과 비교3) 하여 보면, 댓글에 관하여 그 책임 인정 요건과 범위가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기

본적인 시각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에 대한 비판 

위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영역 확보와 확대 옹호론자를 중심으로 위 판

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EU법으로 제정된 2000년의 전자상거래지침(E-Commerce Di-

2) http://www.article19.org/resources.php/resource/37287/en/european-court-strikes-serious-blow-to-free-speech-online#sthash.

fkwT4YbJ.dpuf

3) 다만 이 판결에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자가 피해자로부

터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삭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나아가 그 게시물에 명예훼손의 불

법성이 ‘현존’하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였으며, 그러한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합

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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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판결

rective, ECD)에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원칙적 불법행위 법적 책

임 불인정이 규정되어 있는데, 위 판결에는 이러한 법적 프레임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결여돼 있

다는 것이다. 인터넷 상의 표현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에 있어 통지 후 삭제 시스템(Notice and 

Takdown, NTD)과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터링 시스템의 체계와 역할에 대한 기본적 인

식조차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그 비판의 주요 요지를 좀 더 상술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포털 업체인  Delfi AS사가 불법

적 댓글은 삭제한다고 고지하였고, 시스템에 의하여 인지하자마자 바로 그날 삭제한 것이므로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 모욕적이거나 위법한 댓글의 공개를 사전에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포

털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포털사로 하여금 댓글의 불법적 내용 포함 여부에 대한 간파를 위

한 상시적인 모티터링 의무를 강요하는 것으로, 이는 사적 단체의 정보에 대한 검열에 해당하는 

바, 이는 사적 검열이 금지되는 국제적 기준을 무시한 것으로 위법하다. 한편 유엔 특별 조사위

원(UN Special Rapporteur)은 통지 후 삭제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표현의 내용이 실제 불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제거되는 위험

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과도 어긋난다(통지 후 삭제 시스템은 2013년 영국의 명예훼손법 

등 유럽 연합(EU)에서도 광범위하게 비판과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던 바, 위 판결은 이 점도 완

전히 무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했다). 또한 인터넷 뉴스 중개자인 Delfi AS사가 저속하고 위법

적인 단어를 자동적으로 검열하여 삭제하기 위한 인터넷 필터링 시스템이 피해자인 제3자의 권

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내린 결론도, 명예 훼손적 댓글이 6주간 공중에 의하

여 접근되는 결과에만 중시한 나머지(이 또한 피해자가 그 실체를 Delfi AS사에게 신속히 아주 

쉽게 통보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못한 자신의 잘못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 자동 필

터링만으로 명백한 위법성 댓글을 가려낼 수 없다는 점과 전반적인 사전 모니터링의 강요는 사

실상 검열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금지되어야 하는 것임을 간과하는 등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4) 

위 판결은 인터넷 댓글로 인한 부작용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강조한 나머지 인터넷 뉴스 포

털 업체로 하여금 감수하여야 할 정당한 비판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는 조치의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를 하는 잘못이 있다. 나아가 공적 사항에 관한 인터넷 뉴스

의 대부분이 당연히 공격적인 토론과 비판을 수반하는 것인데, 인터넷 포털 업체에게 통지 후 삭

제 시스템 준수와 관계없이 잠재적인 불법 댓글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미리 불법적 내용을 

4) The Case of SABAM v Scarlet Extended , mentioned in the Court’s judgment at para.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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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하여 제거하여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전면적 사적 검열(All-out Private Censorship)

을 요구하는 것에 해당하여, 인터넷 이용자로 하여금 공적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뉴스 사

이트로 수입을 창출하는 인터넷 업체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지나친 요구이다. 강력한 

온라인 인터넷 업체에 대응한 개인의 권리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위 판결의 의도는 이해되지

만,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진입문으로서의 인터넷 중개자의 역할을 간과

한 것으로 인터넷 뉴스 독자들의 댓글 내용과 광고수입 창출과의 연계성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비록 이 판결에서 Delfi AS사에게 명한 손해배상 액수가 아주 작지만, Delfi AS사가 고지 받

은 뒤 바로 삭제한 이상 민사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하는데 소액이라 하여도 책임을 지운 

것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 on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Online)를 가져오는 점을 감안하면, Delfi AS사에 표현의 자유 관련 지나친 부

담을 줄 수 있고, 결국 위 판결은 온라인 정보 흐름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지극

히 근시안적인 것으로 보인다. 

Ⅳ. Delfi AS v. Estonia 판결에 대재판부 최종 판결에 대한 전망

통지 후 삭제 시스템도 불법적이 아닌 내용의 과잉 규제나 삭제라고 비판을 받고 있고, 그 시

스템에 관하여 유럽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절차도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 온라인서비스 업체가 

겪고 있는 법적 불안정의 정도가 큰 마당에, 포털사가 고지 받은 후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익명의 댓글에 대하여 2차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정당해 보인다. 포털사

에게 공적인 논란거리에 있어서도 언론의 자유보다는 개인의 인격권을 더 보장하여 적극적 의

무를 지우는 것은 2013년 영국의 명예훼손법이나 유럽인권재판소의 기존 판례에도 어긋난다

는 비판도 있다. 또한 위에서 본 위 판결에 관한 비판의 논거가 타당하고 논리적으로도 설득력

이 있어 대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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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충

처 리

노 트

김상우

JTBC 보도국 부국장

시청자정책실 직원 S가 머리를 긁적이며 책

상 앞에 선다. “뭔데?” 모른 체하고 필자가 한 

마디 던진다. 그는 “여기 서명해 주세요.”라는 

말과 함께 손가락 끝으로 장부를 가리킨다. S

는 큰 봉투 두 개를 밀어놓고 사라진다. 발신

인은 언론중재위원회, ‘기일출석요구서’ 도장

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하나는 구원파 신도가 

초상권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

도와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

이다. 다른 하나는 공무원들이 실리콘으로 지

문을 만들어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낸다는 리

포트에 대해 실리콘 지문을 만든 업체의 직원

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내용이다.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청구서’가 이어졌

다. 한 인터넷 TV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영

상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며 어떻게 할 것인지

를 묻는다.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법적 책

 언론중재
‘양다리’의 괴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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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묻겠다고 덧붙인다. 구원파 사건의 박모씨

는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두툼한 신

청서류를 보내왔다. 춘천 ○○랜드 개발과 관련

한 정정보도, 불법 대부업자 보도와 관련한 정정

보도 청구도 잇따랐다.

보도와 관련해 접수되는 민원은 일주일에 평균 

한 건. 두 달 치가 한꺼번에 밀려오면 머리가 뜨

끈뜨끈하다. 그러나 스스로를 위로한다. JTBC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취재원들이 반응을 보인 것이

라고. ‘악플보다 무플이 더 나쁘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화난 시청자를 대하는 

세 가지 원칙

기자들이 취재·보도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를 

살피고 지원하는 것이 필자의 주된 임무다. 기사

로 인한 분쟁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유통·

소비된 기사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라고 할 수 있

다. 제품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게 제조 과정과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제품에 하

자가 있으면 사과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기사라고해서 다를 바 없다.  

‘고객’은 각양각색이다. 시청자상담실에 전화로 

항의하거나 홈페이지에 의견을 남겨 놓으면 양반

이다. 회사 고위층과의 친분을 내세워 요구 조건

을 내놓고 은근히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사장 바꾸라.”고 목소리

를 높이는 사람도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

신심의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곧바로 서류를 보

내오는 경우도 있다. 

전화든,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하든 필자가 고객

을 대하는 원칙은 첫째 ‘충분히 듣는 것’이다. 민

원인이 언론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정도가 

되면 나름대로 열 받을 이유가 있다. 이 때 정면

으로 맞받아치면 문제 해결은 물 건너간다. 인내

심을 갖고 들어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듣는 

동안 민원인의 목소리 톤은 내려가 있다. 그렇다

고 저자세를 보이는 것은 금물이다. 자칫 저자세

는 오히려 사태를 키울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타이밍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중요하

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필

요하다. 둘째 원칙은 ‘서두르지 않기’다. 이미 물

은 엎질러졌다. 여유를 갖고 답을 찾는 것이 좋

다. 민원인에게는 최선을 다한다는 느낌을 주게 

되고, 그 동안 나도 쿨다운 된다. 사실 인터넷의 

‘기사삭제’ 등 응급조치를 제외하고는 재촉한다고 

제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다. 셋째 원칙은 기자를 

믿는 것이다. 기자는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대

안을 제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기자의 

기를 살려줘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의 실책

은 감추고 유리한 것만 주장하는 오리발 스타일

의 기자도 있다. 이때는 혈압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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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충

처 리

노 트

‘모자이크 처리’ 

할까요, 말까요?

방송 뉴스, 그 중에서도 텔레비전 뉴스의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이 많아지는 추세다. 그것은 

사실성과 현장성을 강조하는 텔레비전 뉴스의 특

성에서 비롯된다. 방송기자는 내용을 취재하는 

것 못지않게 ‘생생한 그림’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

는다. 뉴스의 신뢰성과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서

다.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 다양한 영상 소스

를 활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지고 있

다. 명예훼손, 초상권, 손해배상 등의 단어가 낯

설지 않다.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기

자와 인터뷰 한 뒤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

하는 일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자들은 움

츠려들고 방어막을 친다. 문제가 될 소지를 원천

봉쇄 하기 위해서다.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다. 뭐든지 적당히, 적절하게 사

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나치면 탈이 난다. 

시위대의 얼굴을 모자이크 하는 것이 그런 예이

다. 자신들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을 초상권 보호를 앞세워 모자이

크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사건의 배경

까지 모자이크하는 바람에 시청자의 시청을 방해

하는 때도 있다. 화재 현장 주변 상가의 간판을 

모조리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이 그런 예이다. 하

지만 기자들을 나무랄 수도 없다. 언론중재위원

회나 법원이 인격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강도를 

높여가기 때문이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질 수

도 있다. 그래서 기자들은 애매할 때마다 필자에

게 질문한다. “모자이크 처리 할까요, 말까요?” 

“이름을 공개할까요, 말까요?” 선뜻 대답하기 어

려울 때가 많다.   

데스크 ‘닥달’부터 

피해자와 ‘밀당’까지

취재기자는 자신이 보도한 기사가 조정의 대상

이 되면 긴장한다. 부담스러워하고 미안해한다. 

우선 회사 간부가 바쁜 시간을 쪼개 조정에 참석

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자신

의 기사에 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

기 때문이다. 반론보도, 정정보도를 막론하고 마

찬가지다. 자존심을 먹고 사는 기자로서는 당연

하다. 신청인에게 지급하고도 합의서에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닌 취재협조 등의 다른 명목

을 내세우는 것도 ‘내 기사가 잘못이 없다.’는 것

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만큼 명분을 중요하게 느

낀다.

필자는 끼인 자리에 있다. 방송국에서는 “기

사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며 데스크와 기자를 

닦달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을이 된다. 

자리에는 ‘피신청인’ 팻말이 놓여 있다. 어느 직

책이든 ‘피(被)’자가 붙으면 능동적이기 어렵다. 

선심 쓰고, 큰소리치기보다는 해명하고 사정해

야 하는 입장이 된다. 논리 싸움에 밀리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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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심리에 참석하기 앞서 관련 서적과 판례를 

뒤적여야 한다. 기자·언론사의 자존심을 지키

면서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아픔을 어루만져야 

한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

기 위해서다.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그렇

지 않을 경우 치러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다. 언

론중재(조정)의 장점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웬만

하면 한 번의 심리로 끝난다. 소송으로 간다고 생

각해보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물론, 몇 

차례 법원을 오가야 한다. 짧으면 반년이고 1년은 

보통이다. 법원에 인사이동이라도 있으면 더 길

어진다. 진이 빠진다. ‘나쁜 결정이 늦은 결정보

다 낫다.’는 말이 있지 않는가?

중재(조정)의 또 다른 장점은 ‘밀당’의 묘미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티격태격하지만 하나씩 주

고받으며 입장 차이를 좁혀간다. 일방적으로 몰

아붙이는 게임이 아니다. 얼굴을 보며 소통함으

로써 가능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경험이 풍부한 

중재위원의 조정이 촉매 역할을 한다. 언론계 출

신의 중재위원들이 취재현장의 입장을 헤아려주

는 것도 기자 입장에서는 힘이 된다. 이런 분위기

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리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 곳에서는 언론사를 대표해 나온 사람

을 앉혀 놓고 피의자 심문하듯 몰아붙이고 위원

들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언론사의 입장은 별

로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 필자는 후배 

기자들에게 언론중재(조정) 예찬론을 편다. 

함께 뛰는 

‘링 안의 심판’을 기대한다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다. 중재위원회가 좀 더 적

극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중재부가 사안

을 충분히 파악하고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한 다

음, 심리를 진행하면 어떨까? 선수만 링 위에 올

려 보내고 링 밖에서 경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

라 심판으로서 링 위에서 함께 뛰는 것이다. 여기

서 ‘조정’이라는 단어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 쪽의 주장이 합리성이 부족할 땐 

내용을 설명하고 교통정리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위원회의 권위를 올리는 방법이다.

직권조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심리 당일 결

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 심리가 끝나고 1~2주

일 뒤 우편으로 결정을 알려오는 경우가 더러 있

다. 중재부의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일 수 있지만 당사자로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길

게 느껴진다.

기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균형을 잃고 한 쪽으로 쏠리는 

순간 문제 해결은 멀어진다. 언론 보도로 인한 분

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언론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덕목’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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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언론사, 대학, 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시  간   2시간 (1~3시간 내 조정가능)

장  소   위원회 또는 교육 요청기관의 강의실

내  용   언론분쟁 해결방안, 언론조정·중재절차 및 사례 등

신  청   조정중재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s://edu.pac.or.kr) 

문  의   교육운영팀 02) 397-3092~5

스마트기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언론보도를 접할 수 있는 요즘

만약 언론보도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센터 개설로 이제 서울뿐 아니라 부산·광주에서도 내방교육이 가능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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